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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이민정보원 설립의 타당성 분석

1. 국내/외 환경 분석

1) 국외 환경 분석

□ 이민은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요한 현상

으로서, 각 국가는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명 

중에서 1명이 이민자이거나 그의 후손에 해당하고, 2017년 

기준으로 태어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의 수가 2억5천8백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전 인류의 3.7%가 이민 길에 나섰음(VOA 뉴스, 

2019.12.19.)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자기 주도형 미디어의 확산, 사람과 

물자의 국가 간 이동의 용이성, 이주비용의 감소, 사회주의 

국가권의 붕괴로 인한 정치적 선택의 자율공간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추동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음(박재창, 

「한국의 이민정책과 학문 공동체의 책무」, 2019)

 ○ 일부 국가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기근 및 홍수, 지진과 같

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극심한 빈곤의 확산, 정치적 불

안정의 심화는 자발적인 이민이 아닌 강제적인 이민의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박재창, 「한국의 이민정책과 학문 공

동체의 책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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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상으로 확산되면서, UN은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로 불리는 국가 간 비구속적 

국제규범을 마련하여 이민에 관한 국제공조의 강화를 위하

여 노력하고 있음

[그림 1]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최종 합의안 일부

출처: http://cdb-tonatierra.blogspot.com, 2019.07.15

 ○ 한국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국제이주기

구(I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난민기구(UNHCR) 

등 다자협의체 및 각 국가의 이민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전통적인 이민국가, 이민에 개방적인 많은 유럽 국가들뿐만 아

니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과 중국도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경제활동의 주체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민에 대한 문호의 개방을 모색하고 있음

http://cdb-tonatierra.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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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 국가는 비자정책 등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나 

기술을 보유한 인재의 취업을 촉진ㆍ유도하고 있고 이들의 

장기 거주를 장려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정보기술 전문기술자

들을 흡수하고 있고,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전문기술직 종사자

들이 한시 취업 후 (고용주 추천이나 지방정부 추천 등) 다양

한 방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두고 

있음(이창원,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2017)

[그림 2] 미국 이민자 수 및 비중

출처: http://m.moneys.mt.co.kr, 2019.07.15

◯ 호주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이나 IT 분야 석사, 박

사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점수제를 통해 영주이민 신청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이들 유학생은 학업 중에는 아르

바이트를 통해 학업 후에는 취업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적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음(이창원,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2017)

http://m.mone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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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우 해외 우수인재 1000명 유치계획을 만인계획으로 

확대하고 주변국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고, 일본은 

2020년까지 고급 외국인 인재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외국인 

연구경영자 등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뉴

시스, 2017.4.19.)

□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 갈등, 국민 일자리 침해 논쟁,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미국(보수적 이민정책), 영국(브렉시트) 등에서 

국가안보와 국민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음

◯ [영국 BBC 방송, 브렉시트-트럼프 현상 공통점 분석] 유럽 난

민 사태로 골머리를 앓는 영국과 이민개혁에 실패한 미국에

서 브렉시트 찬성 진영과 트럼프 지지파 모두 반이민 주장을 

펴 지지를 얻었다는 점도 비슷함(연합뉴스, 2016.6.2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 출정식에서 국경장벽 건

설을 핵심으로 하는 반이민 정책을 공언하였고, 마테오 실바

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이민에 대한 대중적 반감

을 이용하여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음(연합뉴스, 2019.6.22.)

◯ 스웨덴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각종 선거에서 이

민에 반대하거나 국경 폐쇄를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당선되면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조선일보, 2018.9.10.)

2) 국내 환경 분석

□ 최근 국내 외국인 출입국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국내에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외국

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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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 2018년 12월호)

 ○ 2018년 외국인 출입국자는 총 3,105만 명이고, 이들 중에서 

입국자와 출국자는 각각 1,563만 명과 1,542만 명임; 이러한 

국내 외국인 입국자 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함

 ○ 이러한 외국인 입국자 수는 1995년 357만 명에서 2018년 

1,563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부터 2017년 사이의 급격한 변동을 제외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림 3] 국내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출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년 12월호

 ○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8년 12월 기준 237만 명이고, 이러한 

인구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함;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8년 116만 명에서 2018년 237만 명으로 2배 가

량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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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출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년 12월호

◯ 현재의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비중 역시 상당하지만 

향후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방문·체류 외국인 비중

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또한, 2017년 기준 다문화 혼인은 20,835건으로 전체 혼인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다문화 출생은 19,431명으로 

전체 출생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국

내 영향은 단순히 체류 외국인 비중 변화에만 영향받지 않음

(여성가족부: 연도별 다문화가족통계, 2018)

◯ 인구감소,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더

욱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

력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외국 인력을 통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서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한국은행, 2017)

□ 국내 방문·체류 외국인 증가로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 인구 구성 변화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

회 문제들 역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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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치안ㆍ환경 악화 및 일자리 

침해 우려, 일부 이민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으로 인한 국민 

역차별 논란,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요구 등이 발생하고 있

음 

◯  국내 불법 체류자는 2018년 기준 35.5만 명으로 전체 체류자

의 15%에 해당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

음

◯  법무부의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

류, 취업, 형사범 등 범법행위가 확인되어 추방당한 외국인

은 한 해 평균 2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2015년 

21,919명, 2016년 28,784명, 2017년 26,694명, 2018년 8월 현

재 21,171명)

연 도 총체류자
불법체류자 불  법

체류율소계 등 록 거 소 단 기
2007년 1,066,273 223,464 107,278 1,891 114,295 21.0%
2008년 1,158,866 200,489 93,461 542 106,486 17.3%
2009년 1,168,477 177,955 83,729 613 93,613 15.2%
2010년 1,261,415 168,515 78,545 732 89,238 13.4%
2011년 1,395,077 167,780 82,848 578 84,354 12.0%
2012년 1,445,103 177,854 92,562 1,579 83,713 12.3%
2013년 1,576,034 183,106 95,637 1,533 85,936 11.6%
2014년 1,797,618 208,778 93,924 2,066 112,788 11.6%
2015년 1,899,519 214,168 84,969 1,114 128,085 11.3%
2016년 2,049,441 208,971 75,241 941 132,789 10.2%
2017년 2,180,498 251,041 82,837 1,064 167,140 11.5%

2017년 12월 2,180,498 251,041 82,837 1,064 167,140 11.5%
2018년 12월 2,367,607 355,126 90,067 1,015 264,044 15.0%
전년대비 
증감율 8.6% 41.5% 8.7% -4.6% 58.0%

[표 1]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증감 추이
(단위: 명)

출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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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양식 차이 및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체류 

외국인과 원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며 외국인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가 존재하기도 함

○ 2017년 외국인 범죄는 33,905건으로 전체 범죄의 2% 수준으

로 높지 않으나 방문·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7년에 소폭 감소한 상

황임(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 위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약 200만 명의 국

내 이민자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 노동 환경 구축 

등 국내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래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비 증가, 학령인구 감소, 

체류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비용 증가, 반이민정서 증가 우려, 

한ㆍ중ㆍ일 저출산ㆍ고령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비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부양비가 증가하며 이에 따

라 성장동력 및 내수시장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가 제

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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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생산가능인구 수 및 연령구조 추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

 ○ 학령인구 감소: 학령인구(6~21세)는 2015년 892만 명에서 2065

년 45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인프라 과잉 문제가 발생할 것으

로 우려되고 있음

 ○ 체류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비용 증가: 체류외국인 증가와 이

들의 정주화ㆍ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원, 갈등관리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반이민정서 증가 우려: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이민자를 

취업 경쟁자로 인식하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반이민정서가 

증가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 한ㆍ중ㆍ일 저출산ㆍ고령화: 동북아 3국이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 

간 외국인재 유치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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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방문·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외국인재 유치경쟁 심

화 등에 따른 이민ㆍ외국인 정책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

하고, 이민ㆍ외국인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한 이민ㆍ외국

인 정보 분석 및 서비스 지원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

됨

 ○ [데이터 수집 및 관리의 문제] 방대한 이민ㆍ외국인 데이터

의 수집 및 디지털화가 부족하고, 이민ㆍ외국인 데이터가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고, 기관 내 및 

기관 간 데이터, DB, 시스템의 연계 및 공유가 부족한 것으

로 파악됨

 - 사증발급신청서, 체류신청서 등에 입력되는 데이터 중에서 인

적사항, 여권사항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전산으로 입력되

고, 여타의 중요한 정보(예: 가족사항, 학력, 직업, 동반가족, 

초청인)는 전산으로 입력되지 않은 채 다른 첨부서류와 함께 

스캔되어 보관됨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직제규정에 따르면, 대기능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서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는 기능은 세 가지(①외국의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 

②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③외

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 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가 전

부인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새로운 이민 관련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혹은 기존 

이민 관련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이민ㆍ외

국인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개선된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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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이에 따른 인력)으로 인해 이민ㆍ외국인 데이터가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관리 문제와 기관 내 및 기관 간 데이

터, DB, 시스템의 연계 및 공유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됨

 ○ [정보 분석의 문제]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기반의 사실관계 확인 수준의 정보 분석이 이루어

지고 있고,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사회 이슈의 진단ㆍ분석

ㆍ예측에 필요한 동향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직제규정에 따르면, 대기능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서 정보 분석과 관련되는 기능은 다

양하게 제시되어 있음(예: 외국인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외

국인의 출입국ㆍ조사ㆍ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

석,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 출입국사범의 단속ㆍ

수사ㆍ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

 - 하지만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요구되고 신분을 보장받는 공

무원이 사회 이슈에 대한 진단, 분석, 그리고 예측을 토대로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것은 특

정 정책 지지로 인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 위반, 소속 부서 

혹은 기관의 이익 대변 등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수반됨

 - 그러므로 이민ㆍ외국인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 분석은 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민ㆍ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 이슈의 진단ㆍ분석ㆍ예측과 

이를 통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

한 동향 조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서비스 지원의 문제] 빠른 업데이트와 정확한 데이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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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한 적시성 있는 대민 서비스 지원이 부족하고, 수요

자 맞춤형 대민 서비스보다는 일반 이민자 및 외국인 대상 

대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일부 이민자ㆍ외국인 데이터 

기반의 대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예를 들어, 한국 정부(법무부)가 운영 중인 이민자 및 외국인 

대상 대민 서비스인 ‘하이코리아(Hi Korea)’는 업데이트의 

신속성, 데이터의 정확성, 수요 맞춤형 서비스(예: 잠재적인 

이민자에 대한 선제적인 대민 서비스), 포괄적인 데이터 기

반의 대민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제기됨

[그림 6] 한국 정부의 하이코리아(Hi-Korea) 홈페이지

 - 반면, 싱가폴 정부가 운영 중인 이민자 및 외국인 대상 대민 

서비스인 ‘GuideMeSingapore’은 다양하고 풍부한 이민자

ㆍ외국인 관련 데이터 및 정보(예: 이민자ㆍ외국인의 투자 

및 사업을 위한 정보,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분석 정보)를 바

탕으로 영주권 취득 전략, 투자이민 전략, 사증발급 전략, 시

민권 취득 전략, 거주ㆍ근무 전략에 대한 안내 등 잠재적인 

이민자에 대한 선제적인 대민 서비스를 비롯한 수요자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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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싱가폴 정부의 GuideMeSingapore 홈페이지

3) 시사점

□ 세계 각 국가는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구로 하여금 이민 문제들

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법무부, 「해외 각 국의 이

민정책 추진체계 연구」, 2012) 

◯  세계 각 국가는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구로 하여금 이민정

책(외국인의 입국ㆍ체류ㆍ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등)과 사회

통합정책(언어ㆍ문화교육, 차별방지 등)의 종합과 연계를 강

화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선진국들은 이민이라는 현상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

화 등 각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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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들 속에서 이민 문

제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능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갖추어 왔음

◯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부 또는 청 단위 기관을 설치하고 

이민법 등을 통해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세계 각 국가는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관으로 하여금 이민 

개방으로 인한 사회비용과 혼란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억제

하기 위하여 이민자 규모와 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한 선택

적 이민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현재 한국에는 세계 각 국가가 이민 문제들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기는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구가 부재함

◯  국내 방문·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외국인재 유치경

쟁 심화 등에 따른 이민ㆍ외국인 정책 지원에 대한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이민ㆍ외국인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한 

이민ㆍ외국인 정보 분석 및 서비스 지원은 초기 단계에 있

는 것으로 파악됨

◯ 국내 외국인 출입국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기

회(예: 우수 인재 유치)와 위협(예: 범죄 발생 증가)에 대처하

기 위한 외국인ㆍ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함

◯  현재 이민ㆍ외국인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

인정책본부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급증하는 이민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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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

◯  출입국관리ㆍ체류관리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종합과 

연계 강화, 이민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 강화, 이민 개방

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선택적 이민정책 강화 등으로 

이해되는 세계 각 국가의 이민에 관한 공통된 조류와 흐름

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구를 통한 외

국인ㆍ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긴요함

□ 정부는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구를 통해 국내 이민자 및 국내 

외국인 출입국자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민 문제들을 진단

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현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필수적, 우

선적으로 요구되며 현황 파악이 잘못된 경우 잘못된 문제를 

설정하거나 잘못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이와 맞물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그동안 사용되

지 않았던 자료들이 새롭게 수집되고, 기존 자료들 역시 새

롭게 재가공 되어 분석되고 있음

◯  또한, 자료 분석 역시 단순히 현상에 대한 기술통계를 파악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료의 다각적 분석과 시각화를 통

해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확인되기도 함

□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이민 정보를 구축·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민과 관련한 국내 사회 문제들을 진단·예측할 수 

있는 조직이 요구되며, 이러한 조직으로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바람직한 구성/역할/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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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의 목적과 취지는 출입국관

리ㆍ체류관리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종합과 연계 강

화, 이민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 강화, 이민 개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선택적 이민정책 강화 등으로 이해되는 

세계 각 국가의 이민에 관한 공통된 조류와 흐름에 부합함

2. 법령 분석

1) 한국재정정보원

(1) 설립의 필요성

◯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이전에 국가재정정보는 예산 편성과 

집행, 자금·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을 다

루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

로 운영되었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별도 전담 조직에 의해 운영·관리

되지 않았었고, 삼성 SDS, LG CNS 등 대기업 컨소시엄에 

의해 위탁 관리되고 있었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문제점은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

았지만, 위탁업체에 의해 국가의 재정정보가 사전에 입수되

고 사익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  이에 더하여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2015년 1

월부터 기존 사업자인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통합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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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제기

◯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정보시스템을 민간에 맡겨두면 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

스템 관리를 준정부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안을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하였음

◯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안에 대한 논의는 2013년 8월 국회

에 법안이 제출된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다른 굵직한 현

안들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 미

루어졌음

◯ 2014년 2월 법안 첫 심사 당시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

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할 때 

민간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

에서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이전시킨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

하였음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이걸 설립해 기재부가 공무원 인력과 조직을 늘

리려 한다는 건 오해”라며 “인력 자체도 지금보다 줄이고 예산도 일부 줄

여서 운영하게 된다. 왜 공공기관을 줄인다면서 새로 만드냐고 하는데 이 분

야 일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간곡히 

이해를 구했다.

당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에겐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

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기재부에)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내역

을 요구했지만 끝내주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 예비비 내역을 주면 디브레

인이 제대로 작동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겠지

만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을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디브레인도 잘 (운영)할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재정정보원도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가 문제

라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국재정정보원의) 또 다른 목표 아닌가”라며 거

듭 기재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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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이 제출된 지 2년여 만인 2015년에 국회에서 법안에 대

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정치적 쟁점과 연결되

어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되었음

◯  이에 더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은 곧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개혁

을 지향하는 주무부처가 관할 공공기관을 늘리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잘 운영되었던 정보시스템을 공공부문

으로 가져오는 것은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견해도 있었음1)

(3) 해결 과정

◯  2015년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관리사업 

및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사업에 편성했던 예산은 211억 

원이었고, 이는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속성 경비와 비슷한 수

준이었음

◯  초기 설립비용 약 78억 원 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의 재정부담

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음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 [사설] 기재부의 끝없는 영토확장…재정정보원은 또 뭔가, 2016.01.29.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6012994001

2) 野에 '미운털' 박힌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법 무산위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61827763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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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 등 계류법안을 논의하였고,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조직 확장에 대한 우려 속에 2년 반 동안 국

회에 계류된 후 2016년 1월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보안과 관련한 사고가 없었지

만 입찰을 거쳐 2년 주기로 민간 운영업체가 바뀌어 정보 

유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한국재정정보원이 설립

되면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함으로써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의 당위성을 주

장하였음3)

(4) 법적 근거

◯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목적

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

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

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

바지하는 것임

◯  (데이터의 관리 및 수집)「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르면, 한

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사

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각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3) 나랏돈 씀씀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된다, 2016.01.2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6/01/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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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

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

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후략)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

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정보 분석) 「한국재정정보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한국재

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는 관리 및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정책 수립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생산ㆍ분

석함

1. 재정 통계분석 및 재정지표·분석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

2. 재정분석 활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정보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3호와 관련된 시스템 운영, 국내·외 동향 조사, 연구용역 및 

수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정보 분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정하는 사항

◯  (서비스 지원)「한국재정정보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한국

재정정보원 e나라도움운영본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인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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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함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금계좌의 통합관리 및 예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e나라도움 사업관리, 집행, 정산 시스템 등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고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우리원이 협의 

하에 정하는 사항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설립의 필요성

◯ 설립 목적은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의 제

고를 통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신

뢰를 구축하고 심사와 병행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함

으로써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있음

◯ 2000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진료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위원회가 1999년 3월 9일 부로 설립위

원 6인으로 구성되었음

◯ 설립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업무와 조직·인사 등 제 규정의 마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업무개발 및 업무지침의 개발, 기

타 설립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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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제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에 대한 논쟁) 1999년 2월 국민

건강보험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구 구성 및 기능을 논의

할 때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일부 시민단체 관련

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정과 

업무의 감독 기능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두려 하였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설립위원회 마지막 시점까지 공동사옥, 

전산망통합, 지부축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 대한 공

단의 재심사, 실사권 및 청구명세서 관리 등을 공단 측의 의

도대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당시에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서는 보험자로부터 독립

된 전문심사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는 곧 보험제도 

발전 및 의학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칙이라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되었음5)

(3) 해결 과정

◯  먼저 심사기구의 독립을 찬성한 의견은 요양급여비의 공정

하고 전문적인 심사와 함께 의료의 질 평가 기능을 신설함

으로써 의료의 질 개선과 보험재정 보호, 보험자와 의료공급

자의 상호견제 기능, 진료비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심

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
944&CONT_SEQ=18387, 2019.07.15

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51, 2019.07.1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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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 및 요양급여기준 개선, 4대 사회보험 통합과 모든 진

료비 청구의 전반적인 심사·평가 기능 수행을 제시하였음

◯  반대 의견은 새로운 조직 설립에 대한 행정비용 증가, 심사

기구 독립에 의한 진료의 적정성과 보험재정 보호 효과 불

확실, 보험자의 통제기능 한계와 의료공급자의 영향력 강화

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음

◯  최종적인 결정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김진현, 2012)

(4)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목적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

하는 것임

◯  (데이터의 관리 및 수집)「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입수하고 

이를 심사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함

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후략)

◯  (정보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은 관리 및 수집되는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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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고용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생

산ㆍ분석함

1. 빅데이터(통계)의 총괄 관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통계의 생산 및 제공․공개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

1. 심사재점검 기획, 심사조정 내역 분석 등 심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에 대한 요양기관 및 공단 이의신청 심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심판청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경찰, 검찰, 법원 등)의 입원일수 적정여부 심의 의뢰

및 수진자 진료정보 요청 등 업무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정보원: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목

적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임

◯  (데이터의 관리 및 수집)「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사회

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유지ㆍ기능개선

ㆍ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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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회보장정보원) ③ 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 등 운영에 관

한 사항

◯  (정보 분석) 「사회보장정보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사회보

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는 관리 및 수집되는 데이터

를 활용하여 사회보장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가공된 정

보를 생산ㆍ분석함

1. 대․내외 통계추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통계지표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정보통계시스템(DW) 운영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정보통계 개방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5. 데이터마이닝 등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후략)

◯  (서비스 지원)「사회보장정보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사회

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을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 

1.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 관련 유관

기관시스템 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 관련 유관

기관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발주 및 사업관리)에 관

한 사항

3. 바우처 제도 관련 정책지원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바우처 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바우처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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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고용정보원: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목적

은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고

용노동부장관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임

◯  (데이터의 관리 및 수집)「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한국

고용정보원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

무와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음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

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후략)

◯  (정보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한국고

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는 관리 및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용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생

산ㆍ분석함

1. 고용정보 수집․분석 및 노동시장 동향에 관한 연구

2. 연구용 행정DB 인프라 구축 및 분석 

3. 빅데이터의 고용서비스 활용 활성화 연구

4. 인력수급 전망 및 인력수급 전망모형 개발

5. 고용조사사업 수행 및 조사 결과의 분석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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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지원)「한국고용정보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한국

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는 시민들에게(특히 청년들에

게)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1. 청년정책 총괄 분석 및 현장 모니터링

2. 청년정책 및 공간정보 수집 및 제공

3. 청년 및 청년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대학일자리센터 평가, 컨설팅, 모니터링 총괄

5. 온라인 청년센터 기획 및 운영 

(후략)

5) 시사점

□ 한국재정정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하여 앞서 제시된 공

공기관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업무 서비스(정보 분석)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

공함

◯ 한국재정정보원 정관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

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연보의 생산

ㆍ분석 및 제공과 이에 관한 연구사업, 재정정보 관련 대국민 

인터넷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

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 업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

양비에 대한 심사,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관리 등을 수행함

□ 한국재정정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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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경

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탁에 관한 조항에 의거하여 정보시스

템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

리 제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제시되어 있

는)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자(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수탁자(한국재정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모든 정보

의 실시간 수집ㆍ축적ㆍ활용ㆍ공유에는 제약이 있음

□ 현재 법무부 이민정보과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특히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도 모든 정보의 실시간 수집ㆍ축

적ㆍ활용ㆍ공유가 가능하도록 이민정책 전담 기구에 이관하여 관

리하기 어려움

◯ 2019년 이후 국가행정종합정보망(일명 국가융합망)으로 통합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법무부 이민행정시스템은 앞으로도 법

무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높은 보안성과 긴급성이 요청되는 출입국정보시스템 등

은 정부 외부조직으로 이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31 -

[표 2] 국가융합망 추진계획(안)

단계 통합대상기관 회선통합률
구축 단계 망 구축 -

통

합

단

계

1단계(‘17년)

29개 기관

대통령경호실, 국회, 헌법재판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통일부,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화재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비서실,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위사업청 

57%

2단계(‘18년)

12개 기관

교육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병무청, 농업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민안전처, 감사원

80%

3단계(‘19년)

10개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대법원, 특허청, 기상청, 대검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100%

출처: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2960, 2019.07.15

◯ 결과적으로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구로 이관될 정보시스템 

및 기능 부문은 상대적으로 보안성과 긴급성은 덜 요구되지

만 향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이민자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출입국 및 이민행정 DB 등을 바탕으로 한 통합

DB 구축 및 종합분석 기능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보안성이 낮고 공개성이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생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민자ㆍ외국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민정보서비스원’

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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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사례조사

1)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1) 조직구성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조직도

[그림 8]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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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호주의 경우처럼 특정 부서에서 이민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독립적인 이민서비스기관으로서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IRCC)가 운

영되고 있음

○ 1994년도에 연방정부 부처로 설립되었으며, 기관의 최초 근간

은 1873년도 설립으로 내정관리부처로서 시작하였지만 시

간이 갈수록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인 만큼 이민수요가 

증가하면서 정착 프로그램의 수요가 발생하여 대응기관으

로 발전하였음

○ 현재 해당 기관의 장관(Minster)은 Ahmed D. Hussen MP가 맡

고 있음; 소말리아 출신 정치인으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으

며 1993년 캐나다로 이민을 왔음; 캐나다에 거주 중인 소말

리아인들의 권익증진에 힘써왔으며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경력으로 발탁됨; York University 역사학 학부 졸업, 

University of Ottawa 법대 졸업

○ 부장관(Deputy Minister)으로 차관에 가까운 자리에는 Marta 

Morgan이 활동하였음; 외무부로 현재 차출되어 현재 공석

이고, 산업부와 전략정책 부서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해당 위치에서 활약하였음; McGill University 경제학 학부 

졸업,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정책학 석사 졸업

○ 제2부장관(Associate Deputy Minister)으로는 Lori MacDonald

가 임명되어 교통과 치안 및 안보 분야에서 활약하였음; 35

년 간 공직자로 재직했고 지방부터 연방정부에 이르는 수

직적인 다양한 경험으로 임명되었음; Loyalist College in 

Belleville 법ㆍ안보 행정학 학부 졸업, Carleton University 

in Ottawa 범죄학(법)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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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CC 채용정보로 올라오는 목록은 다음과 같음6): (1) 

Information Management Team Leader; (2) Case Processing 

Agent; (3) Client Support Centre Agent; (4) Support 

Services Agent/Program Assistant; (5) 다양한 행정직

(2) 역할과 임무7)

○ “IRCC는 세계적이고 관대한 이민프로그램 운영으로 캐나다

의 치안과 안보를 책임져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8)

○ 난민을 보호하고 외국인의 단기 및 장기 체류 여부를 선정하

며 캐나다의 허용(admissibility) 정책을 개발하여 캐나다에 

입국 및 체류 조건(condition)을 맞추는데 기여함

○ 2013년 7월 2일 부로 캐나다 여권의 책임과 행정업무 또한 

외무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에서 IRCC로 이관되었음

○ IRCC와 파트너들은 캐나다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님: (1) 캐나다의 건강, 치안, 안보를 지키면서 사

람들의 정착을 촉진시키고 캐나다로의 동화를 손쉽게 하여 

6) https://emploisfp-psjobs.cfp-psc.gc.ca/psrs-srfp/applicant/page2440?classificationInfos=&l
ocationsFilter=&selectionProcessNumber=&officialLanguage=&title=&tab=1&search=Sear
ch%20jobs&department=66&departments=&log=false, 2019.08.25

7)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mandate.html, 
2019.08.25

8)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mandate/acts-regul
ations.html,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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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기여하는 바를 최대화함; (2) 캐나다의 인도주의적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난민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

함; (3) 가치를 극대화하고 캐나다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촉진시킴; (4) 모든 캐나다인에게 접근하여 문화 간 이해력

을 돕고 통합된 사회를 인종, 민족성, 종교와 무관하게 공정

한 기회를 제공하여 설립함; (5) 캐나다의 이민 및 인도적 

목적달성을 위해 글로벌 이민정책 발전에 기여함

(3) 법령근거

○ IRCC의 권한(mandate)은 Department of Citizenship & 

Immigration Act9)에서 비롯됨

○ IRCC의 장관(Minister)은 Citizenship Act of 197710)의 책임의 

의무를 지며 공공치안 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와 함

께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IRPA)11)에 명시

된 책임을 짐

○ 이민에 대한 관할권 및 사법권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Constitution Act 1867(헌법) 제95조에 근거하여 나누어 가짐

○ IRCC가 책임져야 할 캐나다 여권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Canadian Passport Order12), Order Respecting the Issuance 

of Diplomatic and Special Passports

(4) 운영재원

9)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29.4/page-1.html, 2019.08.25

10)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29/page-1.html, 2019.08.25

11)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i-2.5/page-1.html, 2019.08.25
12)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I-81-86/, 2019.08.25



- 36 -

○ IRCC는 현재 연방정부의 의회가 통과시킨 국가예산안에서 직

접적으로 자금조달을 받고 있음

○ 작년 2018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인 2018-2020 이민자 수준 계

획(Immigration Levels Plan)을 위해 747만 달러를 2018년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배정받았음13)

○ 이민자들이 많아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캐나다는 잘 이

해하고 있으며 IRCC의 예산 중 다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받고 있음

(5) 보유 DB 및 정보시스템

○ IRCC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캐나다 정부의 

Open Government Portal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민자와 시

민권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함

○ 월별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하는 데이터와 분기별로 업데이트

하는 데이터가 있으며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는 직접 수집하며 캐나다 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

고 있음

○ 데이터 수집 목록은 다음과 같음: (1) 영주권자 및 단기체류

자 목적지 및 이동경로 통과 기록; (2) Express Entry 이용

자 수; (3) 난민 관련 데이터; (4) 시민권, 입양, 여권, 방문

자 등 관련 데이터; (5) 비자 및 영주권 등 관련 데이터

13) https://www.cicnews.com/2018/03/ircc-to-receive-747-million-to-support-2018-2020-im
migration-levels-plan-0310376.html#gs.zd76bg,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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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정부 조직과의 관계14)

○ 비즈니스 단체 (Start-up Visa): 사업을 원하여 창업을 하는 

이민자들의 사업체 리스트이며 투자 혹은 지원을 실시함

○ 공식승인 대표자(Citizenship and Immigration): 공식 승인된 

대표자들은 고객을 대신하여 다양한 온라인 서류절차나 결

제 등을 할 수 있음

○ ECA 서비스 제공자(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해외

에서 받은 교육 수료증들을 검증하고 캐나다의 동급인 캐

나다 교육등급을 책정하는 데 도움을 받음

○ 교육기관(International Students): 국제학생 입학을 지원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

○ 고용자(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고용자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고용자와 연결되어 노동자들의 채용제안을 받으며 소

통함

○ 이민자 지원 단체(Community Resources): 이민지원단체와 협업

하여 캐나다에 적응을 돕고 “Free Newcomer Service”15) 

등을 제공함

○ 언어 시험 단체: 언어시험을 위임하여 test provider들을 운용

하고 관리함

14)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
als/departmental-plan-2017-2018/departmental-plan.html#sec06-1, https://www.canada.
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artners-service-providers.html, 201
9.08.25

15) http://www.cic.gc.ca/english/newcomers/services/index.asp, 2019.08.25

http://www.cic.gc.ca/english/newcomers/services/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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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의사: 이민자들의 의료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캐

나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협업함

(7) 서비스 내용 및 유형16)

○ IRCC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구분됨

○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1) 캐나다의 발전을 위한 영주권자 

선별(경제적); (2) 캐나다에서 일 혹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체류자들의 선별; (3)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유재량(discretionary) 이민제도를 운영하여 인도

주의적 고려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4) 난민 보호; 

(5) 캐나다로의 신입자 정착 및 동화 프로그램; (6) 신입자 

및 모든 캐나다인의 시민권 관리; (7) 이민 관련 서비스 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캐나다의 건강 보호 서비스 제공; (8) 

국제적으로 이주 및 통합 의제에 대한 캐나다의 영향력 증

대; (9) 여권 관련 서비스

○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부서가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내부관리 서비스로 10가지 카테고리가 

있음: (1) 관리 및 감시 서비스;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3) 법률 서비스; (4)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5) 재무관리 

서비스; (6) 정보관리 서비스; (7) IT 서비스; (8) 부동산 서

비스; (9) 자원 서비스; (10) 취득 서비스

○ 서비스라는 단어가 출현하는 대표적인 곳은 Services and 

Information 카테고리로 포함되는 부분이고, 이는 다음과 

16)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mandate/service-
declaration/service-standards.html,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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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음: (1) My application à 계정 만들기 및 신청서 현황 

및 진행 확인, 서류 찾기, 비용 지불, 의료 및 검문, 대표

자 찾기, 사기 예방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료 제공; (2) 

Visit à 비자 필요 여부, 캐나다에서 사업 및 수송 진행, 

방문자 체류기간 연장; (3) Immigrate à 어떤 이민 프로그

램에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 가족 스폰서, 대표자 활용; 

(4) Work à 일자리 비자 지원 및 연장, 캐나다의 국제경

험 돌보미 역할 확인, 자격증 인정, 외국인 고용 지원; (5) 

Study à 학생비자 및 학생근로비자 지원 및 연장; (6) 

Citizenship à 캐나다 시민권 지원 및 포기 관련; (7) New 

Immigrants à 영주권 획득, 지역 이민서비스 정보 찾기, 

시민권 지원 및 캐나다 첫 세금 정보 제공; (8) Canadians 

à 여권 발급, 가족 및 난민 스폰서, 시민권 증명서, 해외 

여행 및 출장, 해외입양 등 서비스 제공; (9) Refugees 

and asylum à 난민보호자격 요청, 난민 스폰서, 캐나다 내 

난민 서비스 확인, 난민신분 요청; (10) Enforcement and 

violations à 캐나다 입국 가능 여부 확인, 이민 위법 요소, 

구금 절차 및 이민 허용성 청문회

2) 호주 Department of Home Affairs – Immigration and Citizenship

(1) 조직구성

○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산하에서 이민국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음; 이민 부서 또한 시민권과 이민자 두 

개의 서비스로 비자와 다른 부분들을 나눠서 담당하고 있

음

○ 내무부 장관과 부장관들을 제외하고 Secretary라는 기관장의 

공직자 직위가 따로 있으며 모든 부서를 총괄하고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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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기관장이 분야를 나누어 맡고 있음

○ 내무부 장관(Minister for Home Affairs)는 Peter Dutton MP임

(정치인)

○ 이민, 시민권 이주 서비스 외무장관(Outer Minister for 

Immigration, Citizenship, Migrant Services and 

Multicultural Affairs)은 David Coleman MP임(정치인)

○ 내무부의 기관장(Secretary)으로는 Michael Pezzullo가 임명되

어 있음; 국경관리국 CEO, 국방부 부장관, 외무부 공직자; 

Sydney University 역사학 학부 졸업

○ 이민과 정착(Visa and Citizenship Services Group of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IBP)

을 담당하는 부기관장(Deputy Secretary)으로 Malisa 

Goligtly가 임명되어 있음; CPA Australia 경영학 학사 졸

업

○ 시민권과 사회 통합을 담당 부기관장(Deputy Secretary)로 

Linda Geddes가 임명되어 있음

○ 내무부에서 이민 서비스 기관 담당은 Immigration and 

Settlement Services17)임

○ 세부 부서는 총 5개로 구분되어 있음: (1) 이민 프로그램 부

서(FAS Immigration Programs); (2) 난민, 인도, 정착 부서 

(FAS Refugee, Humanitarian and Settlement); (3) 이민 및 

17) https://immi.homeaffairs.gov.au,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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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보호 정책 부서(FAS Immigration and Community 

Protection Policy); (4) 이민 윤리 및 커뮤니티 보호 부서 

(FAS immigration Integrity and Community Protection); (5) 

비자 서비스 전환 부서(FAS Visa Delivery Transformation)

(2) 역할과 임무

○ 호주 이민 당국인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은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약 700만 명의 

인구 감소가 일어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민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시작되었음

○ 설립 후 이민부처는 세계적으로 많은 이민자들을 약 700만 

명 받아들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으

로 다양한(diverse) 국가가 되었음

○ 80만 명의 난민 또한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의 운용으로 받아

들이게 되었으며 현재 호주의 절반 이상의 국민이 국외에 

가족의 연을 갖는 배경이 되었음

○ 이민당국의 상위기관인 내무부에선 Australian Multicultural 

Council 또한 운영하고 있음(자문 수준에서만 활동): (1) 호

주 정체성(Australian Identity)에 대한 단일된 정체성에 대한 

공공이해 정립; (2) 다양한(diverse) 인구로 인한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 활용; (3) 사회통합 정책 및 프로그램 촉진; (4) 

커뮤니티 통합 및 참여 장벽 논의, 인종 및 차별을 포함한 

문화 간 및 종교 간 소통과 이해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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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근거18)

18) https://www.homeaffairs.gov.au/access-and-accountability/our-commitments/legal-mate

[그림 9] 호주 이민 서비스 부서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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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의 법령근거 중 이민 관련된 법안은 다음과 같음: (1) 

Immigration (Guardianship of Children) Act 1946; (2)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3)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pplication Charge Act 1997; (4) Migration 

(Health Services) Charge Act 1991; (5) Migration 

(Sponsorship Fees) Act 2007; (6) Migration (Visa 

Application) Charge Act 1997; (7) Migration Act 1958

○ 해당 법령 중 이민에 가장 깊게 관련된 법안은 Migration Act 

1958이며 호주에 입국, 거주 관리와 외국인의 출국, 송환, 

구금 권한 등을 다룬 법안임

(4) 운영재원

○ 이민 및 국경보호 부처의 비용의 핵심 고려사항은 이주와 인

도주의적 프로그램에 있음; 두 개의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

라 호주 의회에서 예산책정을 하여 배정함

○ 이주민(Permanent Residency)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와 비자 

발급 여부로 비용을 책정하고 이주 프로그램 운용을 하고 

있으며 2018-19년도에는 총 19만 개의 영주권이 발급되었

음; 뉴질랜드인을 위한 새로운 비자 분류는 19만 개 중 1만 

개를 차지하였고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은 18,750개를 차지하

게 되었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자 유형들을 모두 고려하

여 이민당국의 예산을 책정하고 의회에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음

rials/portfolio-legislation,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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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유 DB 및 정보시스템

○ 호주는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로 정부의 데이터 및 자

료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음

○ Digital Continuity 2020 사업으로 정보 거버넌스를 기관에 도

입하여 증거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에 기여함19)

○ 기존의 기록들로 Fact Sheets를 만들어 주제에 따라 기록물들

을 정리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

○ 이민 및 이주 관련한 기록은 다음과 같음: (1) 외국인 등록 

[alien (non-citizen) registration]; (2) 이주자 지원서 

(Migration applications); (3) 사건 파일(Case Files); (4) 이주

자 선별 서류(Migrant Selection Documents); (5) 이주자 거

주지 기록(Migrant Accommodation Records); (6) 시민권 기

록[Naturalization (citizenship) Records]; (7) 승객 기록 

(Passenger Records); (8) 여권 기록(Passport Records); (9) 

정책 파일(Policy Files); (10) 비자와 입국/출국 서류(Visas 

and entry/exit documents)

(6) 기존 조직과의 관계

○ 호주는 한국과 같이 별도의 이민서비스 기관이 따로 있지 않

지만 법무부나 외교부 소속이 아닌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담당함

○ 호주는 의회에서 각 기관을 담당하는 장관(Cabinet)과 특정 

19) 
http://www.naa.gov.au/information-management/digital-transition-and-digital-continuity/, 
2019.08.25

http://www.naa.gov.au/information-management/digital-transition-and-digital-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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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담당하는 외부장관(Outer Ministry)이 따로 있음; 외

부장관은 부처의 장관에게 협력하며 상호작용하면서 일하

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외부장관은 기관을 따로 갖거나 운영하지는 않음; 각 

기관의 장은 장관은 맞으나 실무적 기관장은 Secretary로 

따로 직책이 있음

(7) 서비스 내용 및 유형

(Department of Home Affairs – Immigration and Citizenship)

○ 역할 프로그램: (1) 해외 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Education Program); (2) 이민 프로그램 소개와 이주 프로

그램(Immigration Program); (3) 호주 비자 시스템 개편 

(Immigration Reform); (4) 난민 및 인도주의적 지원 

(Refugee and Humanitarian); (5)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일

자리를 채우기 위한 비자 제공(Regional Migration); (6) 숙련

자 이주 프로그램 운영(Skilled Migration Program); (7) 이민

자 신분 솔루션 서비스(Status Resolution Services); (8)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Working Holiday Maker Program)

○ 전자화 관련 서비스20): (1) 1996년 호주 이민당국은 증가하는 

출입국 건수로 인하여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2) 종이 지원서와 전자 권한으로 33

개의 “low risk” 국적에 비자 발급을 자동화시킴; (3) 해

당 시스템은 지원자의 최소한 정보만 수집하였고 해당 한 

가지 watch-list people에 의존하여 Movement Alert List를 

운용하였음; (4) 이때부터 지속적인 이민 관련 행정의 발전

20)
https://immi.homeaffairs.gov.au/programs-subsite/files/administration-immigration-progra
m.pdf,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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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음; (5) 2019년 2월 28일 부로 95%의 비자신청은 전

자로 처리되었음

[그림 10] 단기 비자 온라인 처리 비율: 2015~2019

○ Immigration/Migration/Visa 관련 서비스21): (1) 온라인 비자 처

리 시스템(Visa Finder); (2) 설문을 통한 적합 비자 검색 및 

제안; (3) 관련 서류 및 비용의 손쉬운 제공(Applications, 

forms and booklets); (4) 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이

민 관련 서비스들(위에 명시된 서비스들); (5) 외국인을 채

용하고 싶은 채용자들에 대한 도움 서비스 (Employing and 

Sponsoring Workers); (6) 이민 대리인들을 위한 정보 제공 

(Migration Agents); (7) 이민 대리인 등록,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기관 운용(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 호주의 뉴질랜드인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New Zealanders in 

Australia)22): (1) 비자 정보 공유 -> 뉴질랜드인을 위한 별

21) https://www.australia.gov.au/information-and-services/immigration-and-visas,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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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비자 운영; (2) Special Category Visa(SCV): 방문 즉시 

발급되어 호주입국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없음;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하고 Passenger Card 소지; 단기 비자이며 장기

비자는 별도 신청해야 함; 2001년 이전에는 뉴질랜드인을 

위한 SCV만으로 사회보장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양

국 간의 조율로 인해 폐기되었음; 하지만 Transitional 

Arrangements로 뉴질랜드인에게 꾸준히 영주권의 기회를 

제공; (3) 뉴질랜드인을 위한 호주의 혜택과 시민권 관련 사

안 업데이트: “Protected” SCV Holder로서 호주에 거주하

게 되면 사회보장시스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non-protected SCV holder”들의 경제활동을 보조하기 위

한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지불 시스템(Family Assistance 

Payments, Allowance Payments, Pensions and Carer 

Payment, Disaster Payments, Health Care Cards and the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4) 뉴질랜드인을 위

한 건강보험 제도: 호주에 거주 중인 뉴질랜드인은 

Medicare에 가입할 수 있음; 장애 보험 제도 운영에도 참여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5) 뉴질랜드인의 교

육 제도 접근(호주에 거주 중인 뉴질랜드인은 모두 국내 학

생으로 취급되며 커먼웰스(영국령) 지원이 되는 대학들에 

입학,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음, 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SCV

보유, 만 18세 이상, 10년 이상 거주 기록 및 18개월 간의 

신청 전 호주 체류, 다른 HELP 기준 통과 시 지원; (6) 관

련 통계 및 데이터 제공

22)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
brary/pubs/rp/rp1617/Quick_Guides/NZAust,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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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1) 조직구성23)

□ MPI 조직도

[그림 11] 미국 MPI 조직도

□ 인원구성

○ MPI Analyst들 중에서 데이터를 핵심으로 다루는 인력은 많지 

않고, Acting Director와 같은 정책 실행과 정책 연구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음

23) https://www.migrationpolicy.org/about/staff,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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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I에서 핵심적인 인력구성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이민관련 최소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5년 이상 정책분석, 질적 조사, 양적 조사 등을 NGO, 법, 혹은 

정부 부처 등에서의 경험이 있는 자

- 미국 이민정책, 보건 및 민원 서비스 등 두 가지 관련 정책 경

험이 있는 자

- 복잡한 정책 조항을 이해하고 융합할 능력이 있는 자

- 검증된 조사, 체계화, 그리고 프로젝트 경영 능력

- 우수한 글쓰기와 편집 능력

-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

- 보여지는 전문성과 판단력

-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자

- 공석에서 말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자

(2) 역할과 임무

○ 미국의 MPI는 이민정책을 중점으로 펴는 곳이며 이민과 통합

정책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는데 그 임무가 있음

○ 핵심 임무는 다음과 같음

- 접근 가능한 때에 맞는 이민ㆍ통합 이슈에 대한 데이터, 정보, 

그리고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결정자와 대중이 요구하는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갖춤

- 이민의 흐름이나 이민ㆍ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충족시키

는 연구를 진행함

- 현재 이민ㆍ통합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노동시장, 교육결

과, 사회통합 등에 대한 영향을 살펴봄

- 대화를 위한 신뢰의 촉진과 이민ㆍ통합 이슈에 대해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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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정책결정자와 실행자 그리고 NGO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

어 이민ㆍ통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

- 이민ㆍ통합 문제가 효과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진행함

○ MPI는 3가지 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미국 이민정책 프로그램(The US Immigration Policy Program)

- 이민통합정책 국가센터(The National Center o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 국제 프로그램(The International Program)

(3) 법령근거

○ MPI는 다양한 기구, 미국 혹은 다른 국가기관, 기업,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재원을 조달받는 기관으로서, 웹사이트를 통

해서는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령이 제공되지 않음

(4) 운영재원

○ MPI의 주된 재원은 재단 등을 통한 Research Grant이고, 다

양한 기구, 미국 혹은 다른 국가기관, 기업, 그리고 개인으

로부터 재원조달을 함

○ 주요 후원기관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US Department 

of State

-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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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 U.S. Census Bureau

- World Bank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5) 보유 DB 및 정보시스템

○ 가용 중인 데이터는 그 범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 

데이터의 직접 수집보다는 국제기구 및 국가기관들의 데이

터를 참고하여 활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이민자 관련 정보는 US Census 데이터 중 US 

immigrants and the native born based on demographics, 

language and education, workforce and income을 활용하

고 있음24)

○ Data Hub를 통해 가장 최신의 국가 수준의 이민자의 인구, 

사회 그리고 경제 관련 정보를 보여줌

○ 국제 데이터는 The UN Population Division25)을 주로 활용하

며 유럽의 경우 EU 국가 각각의 자료와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에 해당되는 국가까지 포함하고 

있는 Eurostat을 활용함26) 

24)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state-immigration-data-profiles, 
2019.08.30

25)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charts/immigrant-and-emigrant-pop
ulations-country-origin-and-destination?width=1000&height=850&iframe=true, 2019.08.
30

26)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charts/asylum-recognition-rates-eue
fta-country-2008-2017,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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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ylum 관련 자료는 주로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의 Refugee and Asylum Seeker 

Populations by Country of Origin and Destination을 2000

년 것부터 2017년 것까지 활용 중임27)

○ 그 외 데이터는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ECOSOC)의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Stock: Migrants by Destination and Origin 등을 활용하고 

있음28)

(6) 기존 정부 조직과의 관계

○ 기존 국제기구, 정부기관 등과 데이터 자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나 공식적으로 개방된 데이터 혹은 보고서 자료 등을 

활용하는 형태임;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US Census, UN, 

Eurostat 등이 있음

○ 캐나다,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몰도바, 네

덜란드, 미국,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의 외무부에서 펀드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정책적 자문을 받음

○ 데이터 뿐만 아니라 자금 또한 국제기구인 UN과 다양한 재단

에서 후원을 받으며 관계를 맺고 있음

27)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charts/refugee-and-asylum-seeker-
populations-country-origin-and-destination?width=1000&height=850&iframe=true, 2019.
08.30

28)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international-migration-statistics,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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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 내용 및 유형

○ 국제 프로그램, 이민ㆍ이주ㆍ개발 프로그램, 이민 및 통합정

책을 위한 국가센터 프로그램, 미국 이민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정보제공, 분석(보고서 작성 및 공유), 자문, 정책개발 

등을 제공함

4) 미국 PEW Research Center

(1) 조직구성29)

□ 인원구성

○ PEW Research Center는 초당적인 팩트탱크로서 공공부문 이

슈에 대한 정보전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여론

조사, 인구조사, 내용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사회과학 

연구를 하고 있음; 정책 입장은 다루지 않고 있음

○ 강조하는 전문성은 관찰, 스토리텔링, 분석 세 가지를 키워드

로 가져가고 있음

○ Michael Dimock30)이 현재 연구책임자로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총 160명의 직원이 있음; Michael Dimock은 정치학을 전공

하고 미국여론조사 전문가로 활동함; 랜드마크 연구보고서, 

미국의 정치 및 사회적 가치 트렌드 조사, 대통령 선거 당

시 후보자 인식조사 및 캠페인 연구 등에 참여함

29) https://www.migrationpolicy.org/about/staff, 2019.10.01

30) https://www.pewresearch.org/staff/michael-dimock/,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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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관련 부서로는 Data Labs가 전체적인 직접 수집 데이

터를 관리하며 이민 관련 부분은 Global Migration and 

Demography Research에서 담당하고 있음

○ PEW Research에서 핵심적인 인력구성원31)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Andrew Cohen, Director, Communication

- Alan Cooperman, Director, Religion Research

- Carroll Doherty, Director, Political Research

- Cary Funk ,Director, Science and Society Research

- Alycia Kantor, Director, Legal Affairs

- Courtney Kennedy, Director, Survey Research

- Mark Hugo Lopez, Director, Global Migration and Demography 

Research

- Amy Mitchell, Director, Journalism Research

- Christie Moon, Director, Human Resources

- Kim Parker, Director, Social Trends Research

- Michael Piccorossi, Director, Digital Strategy

- Lee Rainie, Director, Internet and Technology Research

- Aaron Smith, Director, Data Labs

- Richard Wike, Director, Global Attitudes Research

- Nikolas Wissmann, Director of Financial Administration

(2) 역할과 임무32)

○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정책입안자, 시민 지도자, 교육자, 

공공부문 등에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실증조사로 도움을 주

면서 세계의 가장 주요한 현안들의 이해를 돕고 공론화를 

31) https://www.pewresearch.org/about/our-leadership-and-staff/, 2019.10.01
32) https://www.pewresearch.org/about/our-mission/,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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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함

○ 데이터를 활용한 증거 기반으로 공공에서의 논의를 촉진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Nonprofit(비영

리), Nonpartisan(초당적), Nonadvocacy(객관적) 원칙을 지키

고 있음

○ 최근 연구 분야: 미국 정치 및 정책, 여론과 미디어, 인터넷, 

과학 및 기술, 종교 및 공적생활, 히스패닉 추세, 글로벌 추

세, 미국 사회 및 인구 추이 등; 히스패닉 추세 부분은 미국 

이민자 추세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이어나가고 있음

(3) 법령근거

○ Pew Research Center는 The Pew Charitable Trust를 통해 재

원을 기부받아 조달하는 기관으로서,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령이 제공되지 않음 

(4) 운영재원33)

○ Pew Research Center는 비영리 연구센터이며 The Pew 

Charitable Trusts에서 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

으며 해당 Trust는 기부금 및 투자금을 받아 신탁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짐

(5) 보유 DB 및 정보시스템34)

○ Pew Research Center는 정부, 유사정부, NGO 등에서 제공하

33) https://www.pewtrusts.org/en/about, 2019.10.01
34) https://www.pewresearch.org/methods/demographic-research/data-sources/,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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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는 공공개방이 된 것을 중심으로 연구에 활용하

고 있으며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게 데이터 또한 전해받

아 활용함

○ 데이터 Source는 다음과 같음: US Census;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Other Sources (기타) àWorldBank, Federal Reserve, 

Bureau of Labor Statistics 등

○ 개방 데이터는 원하는 변인이 없는 경우가 있기에 직접 서베

이를 운용하기도 하며 데이터 수집은 모두 정부기관과의 협

업이 아닌 직접 수집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데이터는 홈페이

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음

○ 주제별로 다양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가장 대표적인 설문조

사로는 Religious Landscape Study로 미국의 종교 현황에 대

한 미국 전역의 35,000명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였음

(6) 기존 정부 조직과의 관계

○ Pew Research Center는 정부조직과 연계하지 않는 독립적인 

민간연구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데이터 또한 개방된 

데이터만을 활용하며 대외비용 데이터를 따로 정부 등에서 

제공받고 있지 않음

(7) 서비스 내용 및 유형35)

○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실증연구를 통해 증

35) https://www.pewresearch.org/about/our-research/,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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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중임

○ US Politics, Media & News, Social Trends, Religion, Internet 

& Tech, Science, Hispanics, Global, Methods 등에서 Fact 

Sheet 발간 및 보고서 제작을 하고 있음; 직접 구성한 데이

터 같은 경우 공개와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한 정책제언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5) International Orgnanization for Migration (IOM) 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re (GMDAC)

(1) 조직구성

□ IOM 조직도

[그림 12] IOM 조직도

출처: https://www.iom.int/organizational-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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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DAC의 부서별 인원 구성36)

○ 부서 인원 구성은 대부분 이민정책 관련자들 위주로 구성되

어 있음

○ 학위나 커리어 모두 국제관계, 개발정책, 이민정책 등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계 및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과학자에 

가까움

○ 데이터 분석 전문가도 물론 포진은 되어 있으며 정책영향평

가 전문가 또한 포진되어 있음

○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PR 및 소통 전문가와 그래픽 디자이너 

및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전문가가 있음

○ 경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프

로젝트와 난민 및 이민 등의 정책을 다루어 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주요 분석가들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Director: Frank Laczko

-International migration field 20 years

-Co-chair of UN expert group on migration statistics

-Co-editor of migration policy practice

- Senior Analyst: Susanne Melde

-Migration policy and data analysis 10 years

-Specialist in migration governance and policy analysis

- Analysts

36) https://gmdac.iom.int/the-team,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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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olicy, strategy, capacity for government experts

-International migration data experts

-Development studies experts

-Migration policy expert

-International affairs/peace and conflict studies expert

-Data and policy analysts

-Impact evaluation officer (development economics)

□ GMDAC 조직도

[그림 13] IOM GMDAC 조직도

 출처: https://gmdac.iom.int/the-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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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과 임무37)

○ 이민과 관련된 시기적절한 데이터는 드물며 이는 종종 효과

적인 이민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렵게 함

○ 이민 통계가 존재할 때에도 정책결정자들은 데이터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국가들에 흩어져 있어 이를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IOM GMDAC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 이민 데이터의 부실한 제시는 이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심

어줄 수 있으며 대중의 의견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음

○ 더 나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소통은 이민 이슈에 관한 균

형 잡힌 토론에 기여함

(3) 법령근거38)

○ 국제기구인 IOM은 1951년에 설립되어 유럽 이민을 위한 정부

간 위원회로 1952년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기본은 국제이민

법 촉진에 있음

(4) 운영재원39)40)

○ 현재 IOM은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가들을 위한 IOM 

Development Fund를 운용하고 있고, 이는 2001부터 시작되

37) https://gmdac.iom.int/the-team, 2019.07.10
38) https://www.iom.int/iom-history, 2019.07.10

39) https://developmentfund.iom.int/sites/default/files/documents/S-24-7%20-%20IDF%20Fina
l%20Report%202018.pdf, 2019.07.10

40) https://developmentfund.iom.int/about-fund,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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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

○ 초기 USD 1.4 million 규모에서 현재 평균 USD 8.1 million까

지 규모가 확대되었음

○ 펀드 자원은 회원국들의 자유재량적 후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기부를 받고 있음; 회원국가

로로서 자유적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민간조직 및 단체들 

그리고 개인들도 웹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음

○ IOM Development Fund 후원국가로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

에,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모로코, 스페인, 스웨덴, 미국이 

있음

(5) 보유 DB 및 정보시스템41)

○ 데이터는 다양한 원천에서 도출하고 있으며 공개되어 부분도, 

비공개인 부분도 있음

○ 모든 데이터는 IOM’s Migration Data Governance Policy로 

모여서 처리됨

○ 데이터 활용은 IOM’s Data Protection Principle에 따라 처리

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

○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체 행동

- Migration Governance Indicators (MGI)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

에서 직접적인 질적 데이터를 수집함 

- Missing Migrants Project를 통해 GMDAC가 여러 이민 출처를 

파악하여 이민자 정보를 직접 수집함

41) https://migrationdataportal.org/themes/iom-data-overview,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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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nt Assistant Division (MPA)는 IOM이 직접 인신매매 정보 

등을 수집하여 글로벌 DB(CTDC, The Counter-Trafficking 

Data Collaborative)에 취합시킴

- Migrant Training을 통한 데이터 수집

- Resettlement, IOM의 Department of Operations and Emergencies 

(DOE)의 데이터 수집

- IOM의 Displacement Tracking Matrix를 활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나 비정상적인 이민 흐름 등을 파악

- IOM의 Migration Protection and Assistance Division (MPA)의 

취약 이민자 데이터 파악

- IOM의 Migration Health Division(MHD)의 이민자 건강정보 파

악(비공개)

 ○ 중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외부 데이터 자원

- UN 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WB (World Bank)

-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6) 기존 정부 조직과의 관계42)

○ 기존 정부들에게서 자금 지원과 자원의 재분배의 역할을 수

행함

 - 데이터를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직접 수집함

 - 국가들에게서 이민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아님

 - 유럽이라는 복잡한 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특이한 형태의 조

직으로 볼 수 있음

 -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음

42) https://www.iom.int/country-offices,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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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조달을 위한 주요 국가에 사무실 설치

- 독일, 베를린

- 핀란드, 헬싱키

- 일본, 도쿄

- 미국, 워싱턴 DC

○ 이민자 관련 대응 및 조율을 위한 지역 사무실

-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 중동

- 호주, 캔버라 – 태평양

- 기야나, 조지타운 – 캐리비안

- 이탈리아, 로마 – 지중해

- 중국, 북경 – 커버 지역 미정

- 태국, 방콕 – 동남아 지역(예정)

(7) 서비스 내용 및 유형

○ 글로벌 이민 거버넌스에서 데이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IOM 

회원국들의 데이터 수집, 분석, 사용 역량을 지원하고, IOM

과 다른 원천 데이터를 축적, 공유, 분석하여 증거기반정책

을 촉진함

6) The Information Centre on Asylum and Migration (IZAM)

(1) 조직구성

□ 독일 The Information Centre on Asylum and Migration 조직도

○ IZAM은 2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음: ① 저서, 문헌 부문; ② 

국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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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부서는 총 5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1) 분석 부서

(Analysis Divisions); (2) 저서, 문헌, 기사 부서(Library, 

Literature and Press Documentation); (3) 국가 및 관할지역 

부서(Country and Jurisdictional Documentation); (4) 정보 

공급 부서(Provision of Information, Document Delivery 

Service for legal practitioners and publications); (5) 거주, 

분포도, 어려움 관련 입법 위원회(Law on residence, 

distribution over the lander, hardship case commission)

○ 구성인력자원: (1) 사서, 다큐멘탈리스트43), 변호사, 정치학자,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

음; (2)전문가 포럼: 이민과 망명에 관한 전문가들을 모셔 

정부의 방향을 수정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함

(2) 역할과 임무(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44)

○ IZAM은 이민, 통합, 그리고 송환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한 기

구로서 설치되었으며 주요 과제는 이민과 망명임

○ 해당 기관은 믿을 수 있고 포괄적인 최신 이민자들의 현황과 

출신지, 교통편 정보 등을 수집함

○ 세계 난민과 이민 움직임을 그 원인에 맞춰 파악하고 문헌과 

언론을 통하여 통합에 대해 평가함; 난민과 거주에 대한 법

과 지리, 인권 등 다양한 원천을 통하여 이민 조사를 함

43) 문헌·정보의 수집·분류·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4) http://www.bamf.de/EN/DasBAMF/Aufgaben/InformationszentrumAsylMigration/informati
onszentrum-asyl-migration-node.html, 2019.07.10

http://www.bamf.de/EN/DasBAMF/Aufgaben/InformationszentrumAsylMigration/informationszentrum-asyl-migration-node.html


- 65 -

[그림 14] 독일 The Information Centre on Asylum and Migration 조직도

○ 독일의 이민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관련 기관에서 전문

가들을 통합하고 공공부문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문가 포럼을 따로 운영하여 IZAM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함

○ 매주 Briefing Notes를 발간하여 주요 이민자ㆍ난민ㆍ망명자 

발생 가능성을 알아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관련한 이슈들을 

정리하고 각 국가별 현황을 정리하여 발간함

○ 핵심 임무: (1) Asylum Act에 따른 기사, 전문가 보고서, 공식 

처리 정보 등을 수집하고 망명과 거주에 관한 판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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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지와 통행지인 국가 상태에 대한 분석과 실시간 이

슈들에 대한 토픽 보고서; (3) 내부 혹은 외부 정보 문의에 

대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

(3) 법령근거

○ IZAM의 법령근거 법안은 Act on the Residence, Economic 

Activity and Integration of Foreigners in the Federal 

Territory (Residence Act)이며 여권, 비자, 거주, 유학, 영주

권 등 다양한 이민 관련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 법안임

○ 해당 조항 Part 2 제75조 의무 조항에서 IZAM,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에 관한 의무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45)

○ 제75조 제1항은 경제활동을 위한 외국인 거주지 정보와 여권 

및 비자 정보처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연

방정부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정보자료와 통합방안들을 

함께 제출한다고 명시함

○ 제4항에서는 이민 관련 이슈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여 

분석적 결론을 통해 이민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함

(4) 운영재원46)

○ 2015년부터 특히 2016년에 독일에 망명자들은 890,000명에 육

박하며 BAMF의 IT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과 역량 개선이 

필요했음; 따라서 2016년에 €21.7bn으로 증가하였음

45) 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aufenthg/englisch_aufenthg.html#p1348, 
2019.07.10

4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
tions/Technical-Papers/2017-01-27-Asylum-and-refugee-policy.html, 2019.07.10

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aufenthg/englisch_aufenthg.html#p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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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독일연방이 이민자들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음47)

[그림 15] 독일연방이 이민자들을 위해 사용한 금액(2016~2017)

(5) 보유 DB 및 정보시스템

○ 주요 DB는 이민원의 정보처리 시스템인 MILo (Migration Info 

Logistics)를 쓰고 있음

○ 관련된 데이터 주제는 다음과 같음: (1) 난민 출처 국가에 대

한 정보; (2) 망명 및 난민 보호 정보; (3) 송환 조치 정보; 

(4) 이민ㆍ이주 관련 정보

○ 난민 출처 국가에 대한 정보는 난민이 발생한 사유 정보 위

주로 처리되며 그들의 정착지 및 목적지에 대한 정보도 포

함됨

○ MILo는 Information Centre for Voluntary Return (ZIRF)의 DB 

정보도 포함하고 있음

4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
tions/Technical-Papers/2017-01-27-Asylum-and-refugee-policy.html,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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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명 이상의 외부 이용자를 가지고 있으며 20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

○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의 수단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원천이 

있음: (1) 망명 절차에 관한 정보; (2) 사법부의 판례; (3) 공

식 정보 및 분석 자료; (4) 전문가 보고서; (5) 파트너 기관

들의 문헌 및 발표자료; (6) 인권기관들의 보고서 

○ 비자와 관련된 데이터 관리 문제를 추후에는 ETIAS (The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로 

EU와 통합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2017년에 제안되어 2021

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EU가 통합관리하며 독일

의 경우 Germany Visa국에서 직접 처리

○ ETIAS 활용의 이점: (1) 영토 진입을 원하는 이들에 대한 사

전 검증; (2) EU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자면제 제3

국 시민에 대한 여행 거부; (3) EU각국의 안보 강화; (4) 불

법체류 및 이민 방지; (5) 공공보건 해칠 위험성 제고, 출입

국심사의 지연시간 감축

(6) 기존 조직과의 관계

○ 철저한 독일 이민원 하위 기관으로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망명과 난민처리를 위해 설립되어 있음

○ 유럽연합의 행정당국들과 협력하여 정책 수립 및 현안 해결

을 위하여 유럽이주네트워크(The European Migration 

Network)를 설립하여 모든 EU국들의 이민데이터를 공유하

는 네트워크 설립하여 운영 중임 → EU의 이민정책에서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48)

48) http://www.bamf.de/EN/DasBAMF/EMN/DasEMN/dasemn-node.html, 2019.07.10

http://www.bamf.de/EN/DasBAMF/EMN/DasEMN/dasemn-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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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 내용 및 유형

○ 유대인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 운영(Jewish Immigrants): 

유대인 난민들과 이민자들은 독일의 Residence Act에 따라 독

일 입국 지원을 할 수 있음

○ 독일어로 된 Migration Report를 주기적으로 제공함; 이민 관

련 통계 자료 제작 및 배포, 독일 입국절차 소개 및 관련 

법안을 제공함

○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들의 가족 재회를 위한 서비스를 제

공함(Family Reunification of third-country nationals in 

Germany)49)

○ 6가지 핵심 조건들 아래 가족재회 허용: (1) 프로그램 스폰서

가 EU권에 장기거주권을 보유 중이거나 EU 블루카드 소지

자로 영주권이 있어야 함; (2)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함; (3) 건강보험 소유 여부; (4) 가족부양 여

부; (5) 특정 이민 집단은 독일 언어시험을 통과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음; (6) 배우자는 최소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개발도상국 이민자들의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절차 안내 서비

스50)

○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 민족인을 위한 

서비스: 이민자 중 독일 민족으로 증명되면 즉시 시민권이 

발급됨, 재정착을 위한 Integration Course를 들어야 함

49) http://www.bamf.de/SharedDocs/Anlagen/EN/Publikationen/EMN/Studien/wp73-emn-fami
liennachzug-drittstaatsangehoerige-deutschland.pdf?__blob=publicationFile, 2019.07.10

50) http://www.bamf.de/SharedDocs/Anlagen/EN/Publikationen/Broschueren/bildung-und-ber
uf-in-deutschland.pdf?__blob=publicationFile, 2019.07.10

http://www.bamf.de/SharedDocs/Anlagen/EN/Publikationen/EMN/Studien/wp73-emn-familiennachzug-drittstaatsangehoerige-deutschland.pdf?__blob=publicationFile
http://www.bamf.de/SharedDocs/Anlagen/EN/Publikationen/Broschueren/bildung-und-beruf-in-deutschland.pdf?__blob=publication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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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이민원의 경우 Service라는 용어가 출현하는 곳은 한군

데로, “The Information Service of the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로서 일반 시민 및 외국인들에게 

유선 및 email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음; 그 외엔 서비스라는 단어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것

으로 파악됨

7) 시사점

□ 이민자ㆍ외국인 관련 정보시스템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보안성이 낮고 공개성이 높은) 

정보의 출처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됨

○ IRCC: 모든 이민자ㆍ외국인 관련 데이터는 캐나다 정부의 

open government portal를 통해 관리ㆍ공개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예: 영주권자, 단기체류자, 난민)에 따

른 다양한 이민자ㆍ외국인 서비스(예: 관리ㆍ감시, 부동산, 

법률)를 제공하고 있음

○ IZAM: 주요 이민자ㆍ외국인 관련 데이터는 (외부자도 이용할 

수 있는) IZAM의 정보처리시스템인 MILo(Migration Info 

Logistics)를 통해 관리ㆍ공개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

별ㆍ국가별 이슈를 조사ㆍ분석하고 보고서를 발간함

○ 이민자ㆍ외국인 관련 정보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수집ㆍ축적ㆍ

활용ㆍ공유되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지원시스

템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음

□ 보안성이 낮고 공개성이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에 필요

한) 가공된 정보를 생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이민자ㆍ외국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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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원’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4. 설립의 타당성 분석

□ 이 연구는 학자들과 공무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민ㆍ외국인정

책 관련 전문가들이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이민ㆍ외국인정

책 전담 지원 기관의 명칭을 ‘이민정보원’ 대신 ‘이민정보

서비스원’으로 제안하고자 함

○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민ㆍ외국인정책 전담 지원 기관의 

명칭은 보안성이 낮고 공개성이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생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민자ㆍ외국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향후 전개될 신설 이민ㆍ외국인정책 전담 지원 기관의 

핵심적인 기능 및 향후 기능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경우, 이민ㆍ외국인정책 전담 지원 기관을‘이민정보원’보

다는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함

1) 제도적 타당성

(1) 조직 형태: 준정부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 설립의 타당성

□ (준정부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 이민정보서

비스원은 이민ㆍ외국인정책에 관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를 제

공하고 기존 정부조직이 운영상의 한계를 갖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준정부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 설립

의 타당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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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국민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재나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적 소유권 제도를 활용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혹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위탁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비상업적인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역할은 (1) 기존 정부조직이 갖는 운영상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경직적인 정부조직의 역할을 대행하

는 유연한 조직으로서의 기관), (2) 정부가 담당해야 할 집

행적 성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정부의 집행 중심의 업

무를 대행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기관)로 구분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유형들 중에서 준정부기관은 소비자 안전 보호, 

자연자원 보존 및 시설관리, 국민건강 및 복지서비스 전달, 

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ㆍ인력ㆍ정보 등의 지원서비스, 정책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포

함하는 기능을 담당함

○ 또한,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정책집행 수단으로서의 역할, 사

회적 규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부기금을 조성하고 이

를 활용하여 사회보험 혹은 정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

할 등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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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통제주체 : 정부 민간

←공공성 기업성 → ←공공성 기업성→

[표 3] 중앙정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제도단위

공공부문 민간부문

정부부문 공공기관 비영리부문 영리부문

정부부처
책임운영기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시민

단체

(NGO)

공익

법인

(NPO)

사기업

행정형

기 관

기업형

기 관

(정부기업)

위  탁

집행형

기  관

기  금

관리형

기  관

준시장형

공 기업

시장형

공기업(정부기업)

법무부 현  대

미술관

경찰

병원
KDI KOTRA

국민연

금공단

조폐

공사

 가스

 공사

참여

연대

대한상공

회 의 소우정사업본부

 자료: 곽채기(2009: 60)에서 재구성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은 현재 이민ㆍ외국인정책의 주무부

처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조직과 인력만으로

는 감당하기 어려운 급증하는 이민ㆍ외국인정책 관련 대민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는 이민정책(외국인

의 입국ㆍ체류ㆍ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등)과 사회통합정책

(언어ㆍ문화교육, 차별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이

민ㆍ외국인정책에서의 집행적 성격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음

□ (책임운영기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성과 측

정의 어려움, 자체적인 재정수입 확보의 어려움, 공무원조직으

로서의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운영기관 설립

의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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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

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를 필요가 있는 사무

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

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

정기관을 의미함

○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과 같은 기준 중에서 어느 하

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됨: (1) 주된 사무가 사

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

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

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는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와 연관되지만, 업무의 

성격상 업무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을 통해 정

량화하여 개발하고 측정하기 어려움 

○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는 영리활동 및 이

를 통한 안정적이고 수혜적인 수익과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움

○ 공무원조직으로서의 책임운영기관은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제

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전문성, 유연성,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

한 유연하고 신축적인 인사ㆍ조직ㆍ예산관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움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 이민정보서비스원은 학

술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보다는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대민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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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지향하고 이민ㆍ외국인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의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가 출

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함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이민

ㆍ외국인정책에 관한 학술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보다는 실용

적이고 즉각적인 대민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음: (1) 법무부로

부터 이관받는 이민ㆍ외국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운영ㆍ관

리; (2) 이민·외국인 정보 분석을 통한 정책의 개발 지원; 

(3) 국외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을 포함하는 이민자·외

국인 관련 정책의 지원을 위한 대민 서비스 제공

○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전문화된 기관으

로서 이미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1) 이민 관

련 조사ㆍ연구, 정보자료 교환, 전문적 자문 제공; (2) 연구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 전문자료 발간ㆍ배포; (3)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ㆍ분석, 시행 지원; (4) 이민정책ㆍ관

리에 대한 국제ㆍ교류협력 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개최ㆍ지

원; (5) 국내외 이민법에 대한 이민정책 실무자ㆍ전문가 교

육

(2) 중복 여부: 이민 서비스 및 정보 관련 공공기관 없음

□ 이민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 중에

서 주요 역할과 기능이 외국인 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운영, 

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종합적 이민자 유입 계획 수립, 

이민자 유입의 파급효과의 분석ㆍ평가, 이민자 증가에 따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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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이민 정보의 정부기관 공동 활용인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은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

계 증진에 기여함;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상담, 통번역, 자녀교육 지원 등 종합 서비

스를 제공함

○ 고용센터: 외국인에 대한 취업지원, 직업진로지도, 직업능력개

발, 기업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

한 인력수급 및 인적자원개발 촉진에 기여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지방자치

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

터(여성가족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원회), 제대군인지원센

터(국가보훈처)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고용, 복지, 서

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어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문화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편입학 

상담, 기초학습지원 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

모, 교사들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학생과 일

반학생 모두를 위한 이중언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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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타당성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통한 설립 근거 마련

□ 단기적으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 근거는 「재한외국인 처

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의 일부 조항으로서 마련되는 방안이 

있음

○ 「외국인처우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

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국

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한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처우법」의 일부 조항에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목

적, 설립형태, 수행업무, 비용출연ㆍ지원, 준용규정, 설립ㆍ

운영근거, 임직원의 신분, 비밀누설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음

□ (국내 유사 사례 1)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근거는 「사회보장급

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

법)의 일부 조항으로서 제시되어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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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법」 제29조(사회보장정보원)는 사회보장정보

원의 설립목적, 설립형태, 수행업무, 비용출연ㆍ지원, 준용

규정, 설립ㆍ운영근거, 임직원의 신분, 비밀누설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국내 유사 사례 2)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근거는 「고용정책 

기본법」의 일부 조항으로서 제시되어 있음

○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

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

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

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는 한국

고용정보원의 설립목적, 설립형태, 수행업무, 비용출연ㆍ지

원, 준용규정, 자료의 제공 요청, 설립ㆍ운영근거, 임직원의 

신분, 비밀누설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의 법적 근거는 아래 예시와 같이「외국

인처우법」의 일부 조항으로서 마련되는 방안이 있음



- 79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이민정보서비스원) ① 법무부

로부터 이관받는 이민ㆍ외국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운영ㆍ관

리하고, 이민ㆍ외국인 정보 분석을 통

해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이민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외 우수

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을 포함하는 외

국인 관련 정책의 지원을 위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민정보

서비스원(이하 “이민정보서비스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하

고,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무부로부터 이관받는 이민ㆍ외국

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운영ㆍ관

리

  2. 이민ㆍ외국인 정보 분석을 통한 정

책의 개발 지원

  3. 국외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을 

포함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의 지원

을 위한 대민 서비스

  4.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

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출입국ㆍ외국인 관련 정책

의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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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정부는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

다.

  ⑤ 제3항에 따른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은 정

부의 출연금 또는 이민정보서비스원

의 수익사업금으로 충당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⑦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제공받은 자료를 

제3항의 업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⑧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⑨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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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정보서비스원법(가칭)」을 통한 설립 근거 마련

□ 장기적으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 근거는 「이민정보서비스

원법(가칭)」을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마련되는 방안이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법(가칭)」의 목적은 외국인 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운영, 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종합적 이

민자 유입 계획 수립, 이민자 유입의 파급효과의 분석ㆍ평

가, 이민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이민 

정보의 정부기관 공동 활용, 국제협력 활성화, 이민 전문인

력 양성 및 업무 종사자 교육 등임

○ 「이민정보서비스원법(가칭)」은 이민정보서비스원법의 법인

격, 설립방식, 정관 포함 사항, 수행사업, 임원의 구성, 임원

의 직무, 임원의 결격 사유, 이사회의 구성, 직원의 임면, 

출연금 지급 방식,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잉여금의 처리, 

자료의 제공 요청, 검사 및 시정 요구, 비밀 유지의 의무,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시 공무원 신분의 적용, 「민

법」의 준용, 범칙금,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는 방안이 있음

□ (국내 유사 사례 1)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근거는 「한국재정정

보원법」을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한국재정정보원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

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

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재정정보원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의 법인격, 설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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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포함 사항, 수행사업, 임원의 구성, 임원의 직무, 임원

의 결격 사유, 이사회의 구성, 직원의 임면, 출연금 지급 방

식,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잉여금의 처리, 자료의 제공 요

청, 검사 및 시정 요구, 비밀 유지의 의무, 같은 명칭의 사

용 금지, 벌칙시 공무원 신분의 적용, 「민법」의 준용, 범

칙금, 과태료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국내 유사 사례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설립 근거는 「한국교

육학술정보원법」을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

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

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정의, 법인격, 설립방식, 정관 포함 사항, 수행

사업, 임원의 구성, 임원의 직무, 임원의 결격 사유, 이사회

의 구성, 원장의 업무 및 임명,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 

직원의 임면, 운영재원 조달 방식, 정보서비스 이용료ㆍ수수

료의 징수,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인력의 파견 

요청, 자료의 제공 요청, 검사 및 시정 요구, 비밀 엄수의 

의무,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시 공무원 신분의 적용, 

「민법」의 준용, 범칙금, 과태료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의 법적 근거는 아래 예시와 같이 「이민

정보서비스원법(가칭)」으로서 마련되는 방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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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보서비스원법

[시행 0000. 00. 00] [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제정]

법무부(출입국ᆞ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00-0000-0000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민정보서비스원을 설립하여 법무부로부터 이관받는 이민ᆞ외국

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운영ᆞ관리하고, 이민·외국인 정보 분석을 통해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이민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외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을 포함하는 이민자·외국인 관련 정책의 지원을 위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국민의 공감 아래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법인(法人)으로 한다.

제3조(설립)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제4조(정관) ①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②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무부로부터 이관받는 이민ᆞ외국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운영ᆞ관리

  2. 이민·외국인 정보 분석을 통한 정책의 개발 지원

  3. 국외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을 포함하는 이민자·외국인 관련 정책의 지원을 

위한 대민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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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이민정보서비스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 및 상임이사 1명과 감사 1명

을 둔다.

  ②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9조에 따라 이민정보서비스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이민정보서비스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

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

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민정보서비

스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

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이사회) ① 이민정보서비스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1조(출연금) ① 법무부장관은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

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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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이민정보서비스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 이민정보서비스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

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金)의 보전(補塡)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

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사업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민정보서

비스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민정보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이민정보서비스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이민정보

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민법」의 준용) 이민정보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아니면서 이민정보서비스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86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

한다.

    부칙  <제00000호, 0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 준비)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민정보서비

스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ᆞ운영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준비위원회는 지체 없이 연명(連名)으로 이민정보서비

스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준비위원회는 그 사무와 재산을 제8항에 따라 

임명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나면 해산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⑦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⑧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임원은 제6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

획서 및 예산서는 제12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등기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무부장관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과 계약한 업

무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에 이민정보서비스원이 계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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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타당성: 국가정책 부합성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

년)」의 비전 및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갖추고 있음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은 ‘국민 공

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

전 아래 다음과 같은 5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함: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

되는 사회;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

회;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 협력

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그림 16]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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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우수 외국인재들에게 국내에서 필

요로 하는 시장수요 분야와 이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한 자

격요건, 경력조건, 그리고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

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우수 외국인재 유

치에 기여하고, 이는‘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의 실현에 기여함

○ 둘째,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전자민원·생활정보 활성화 및 의

료서비스 정보와 연계를 통해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들 모두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행정서비스 혜

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이

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

○ 셋째,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시 취업여

부, 취업분야, 임금정보에 대한 DB와 국내 거주 외국인 일

자리에 관한 실태조사 관리를 통해 이민자 취업과 국내 일

자리 창출과의 충돌 문제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내국

인과 외국인의 국내 일자리 조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고, 이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

회’의 실현에 기여함 

○ 넷째,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자격 변경, 

근무지 변경, 임금·업종 변동 정보 구축과 실태조사를 통

해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들이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문

제와 국내 고용주들의 인권침해 실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구체적인 인권보호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이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

○ 다섯째,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이민ㆍ외국인정책의 개발 및 시

행에 관한 사업들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통합서비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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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의 외국인 정책 관련 분야별·부처

별·기능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거실적, 

현황, 예측 등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분석, 정책연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운영을 수행하고, 이는 ‘협력에 바탕

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의 실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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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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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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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민정보서비스원 기능 및 구성

1. 개요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정책 관련 정

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통계·연구기반을 구축하고, 다양

한 이민행정 정책대상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

전부 등 기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

는 외국인정책 관련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의 이민행정서비스를 정보기반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짐

○ 법무부에서 기존에 관리중인 사증발급, 출입국, 체류허가 등 

관련 기록물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기존 각 부처에서 생산하고 있

는 외국인 관련 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함

○ 또한, 이민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민 정책지향도 달라지

고, 이민행정서비스도 이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어 이

를 반영함

□ 본 절에서는 이중 외국인정책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수립 기반을 구축하며, 이민행정서

비스를 정보기반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이민정보서비

스원의 기능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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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무부를 비롯한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의 이민정책현황

과 서비스 집행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

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임무

와 이민정책·서비스 관련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재)한국이

민재단 및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임무를 살펴봄. 또한, 정책

영역은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재정정

보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조직 현황을 살

펴보고,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를 거쳐 조직구성(안)을 제시

함

2. 이민정책의 의의와 정책지향

1) 이민정책의 의의

□ 한국정부는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을 외국인정책으로 명명함 (법무부, 2018)

○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

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

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이 ‘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민정

책’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

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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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책을 협의로 해석하면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분야

만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국인의 출입국심사와 외

국인의 입국, 체류, 등록, 출국, 국적, 난민, 사회통합 등에 

관한 정책”을 이민정책이라고 봄. 특히, 이민정책을 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외국인 및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 전 

분야를 포함함 (우기붕, 2011)

□ UN 인구국은 이민정책의 종류를 ① 이입에 대한 입장, ② 이입

정책, ③ 영구 정착 정책, ④ 고숙련 노동자 정책, ⑤ 단기취업 노동

자 정책, ⑥ 가족재결합 정책, ⑦ 비국민 통합 정책, ⑧ 귀화 정책, 

⑨ 이민자 출신국 귀환촉진 프로그램, ⑩ 불법이민에 대한 우려 수

준, ⑪ 이출에 대한 입장, ⑫ 이출정책, ⑬ 복수국적 허용, ⑭ 재외국

민 귀국 장려 정책, ⑮ 재외동포관련 특별 정부조직, ⑯ 재외동포 투

자 유치 정책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함 (United Nations, 2013; 설동

훈, 2016)

2) 이민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지향

   

[그림 17] 이민정책지향의 변화

□ 한편, 법무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정책과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그

림 15]과 같음 (법무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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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외국인을 유입하고, 외국인이 자립·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 영주, 국적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한 외

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

-  유학생의 학습 및 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연수 및 

유학을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하여 재한외국인의 성장을 촉진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보호방안 

강구 등 종합적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

-  중앙·지자체 협의체 구성, 컨설팅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

력체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인프라 강화

-  증가하는 이민자의 현황 및 경제·사회적 영향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

계·연구 기반 구축 등

[그림 18] 이민행정의 정책수요, 정책목표, 정책대상

□ 이민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 정책목표, 정책집단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음(허준영, 2017에서 재정리)

○ 먼저, 이민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 유입 필요, 외국인 체류 및 정착추세 다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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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사회통합 필요,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저숙련 인

력 유입 필요, 기술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고급 전문인력 확

보 필요, 난민 등 대상 반이민정서 확산에 대응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갈등해소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이에 따르는 정책목표는 경제성장 기여, 사회문제 예방을 통

한 사회통합, 이주자의 인권 증진, 국경·체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등이 있음

○ 이민행정의 정책대상으로는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저숙련인

력, 고급전문인력,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난민, 중도입국자

녀 등이 있음

3. 한국의 이민정책 추진현황과 문제점

1) 이민정책 추진현황

□ 세계 각국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이라는 보편 개념 대신에 ‘외국인정책(법무부)’, 

‘외국인주민정책(행정안전부)’, ‘외국인력정책(고용노동

부)’, ‘다문화가족정책(여성가족부)’, ‘다문화교육정책(교

육부)’, ‘다문화장병정책(국방부)’ 등 개별적이고 특수한 

개념을 사용하는 등 한국의 이민정책은 다른 나라와 구분되

는 특성을 갖고 있음(한경구 외 2012; 한승준 외 2009)

□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민자의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며 재한 외국인 전체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음. 출입국기획 및 심사, 체류관리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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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사회통합 및 인권조사 등 이민자에 관련해 가장 

광범위한 행정기능을 보이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 다문화가족정책, 다문화가족지원, 복지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 가지고 있음. 부처 내 다문화가족정책과와 

다문화가족지원과의 2개 과가 모두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이민자 중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업무

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정책기

능은 대부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수행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 관리 등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

당하며 외국인 도입에 수반되는 국가 간 협력과 결혼이민자

의 고용 촉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지방조직인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외교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이민자 관련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

음

중앙행정기관 정책 영역 정책 대상 주요 이민정책

고용노동부 고용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Ÿ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직장적응/사회적응 지원 
Ÿ 기업의 외국인력 도입체계 관리
Ÿ 결혼이민자취업지원
Ÿ 이민자직업교육/훈련지원

국방부 국방 다문화장병 Ÿ 다문화가족 구성원, 즉 다문화장병을 위한 병영 환경 조성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입국 외국인, 외국인노동자 Ÿ 공항/항만 출입국관리 시설 개선 

Ÿ 건설업외국인노동자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력 해외전문인력 Ÿ 우수 외국인 과학기술자 유치 

Ÿ 외국인대상정보/통신서비스제공
교육부 교육, 다문화학생, Ÿ 다문화학생,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교육 

[표 4] 주요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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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정책 영역 정책 대상 주요 이민정책
인적자원 개발 외국인유학생

지원  
Ÿ 우수외국인유학생유치기반조성
Ÿ 외국인유학생 관리 및 활용강화  기반확충

농림축산식품부
인력, 농업인, 교육·훈련

농촌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Ÿ 농촌 결혼이민자와 가족 지원 
Ÿ 이주여성농업인맞춤형영농교육
Ÿ 농촌외국인노동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체육, 예술, 관광

구민, 외국인주민
Ÿ 국민과 이민자의 쌍방향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대 
Ÿ 국립국어원을 통한 한국어교육 방향 설정

법무부 출입국, 국적, 이민
재한외국인, 국적취득자

Ÿ 외국인정책 총괄 
Ÿ 출입국관련업무,외국인체류관리,심사,강제퇴거
Ÿ 이민자사회통합정책
Ÿ 난민업무
Ÿ 국적업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족
Ÿ 외국인노동자/다문화가족 복지 증진,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 운용 
Ÿ 외국인/다문화가족아동보육정책
Ÿ 이민자에게 건강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투자 해외전문인력 Ÿ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Ÿ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여성가족부

성평등, 여성 인권 다문화가족
Ÿ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등 다문화가족 정책 총괄 
Ÿ 이민배경아동/청소년지원
Ÿ 국제결혼중개관련신상정보제공,피해자보호

외교부 외교 입국·귀환  외국인

Ÿ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한국 입국 희망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Ÿ 재외동포관련업무(재외동포정책위원회운영)
Ÿ 다문화가족의 결혼/이혼으로인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
인력, 투자

해외전문인력, 외국인노동자
Ÿ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및 채용 지원, 외국인 창업 지원 
Ÿ 중소기업외국인노동자고용지원
Ÿ 외국인투자유치정책

해양수산부 인력 어업 외국인 노동자 Ÿ 어업 외국인노동자 관리 
Ÿ 어업외국인노동자인권보장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외국인주민
Ÿ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지원 
Ÿ 지역사회주민으로서의 외국인주민정착지원
Ÿ 외국인범죄및외국인밀집거주지역생활환경개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재한외국인 Ÿ 다문화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경찰청 치안 재한외국인 Ÿ 외국인 범죄 관리 및 치안 활동 강화 
Ÿ 운전면허학과 교육 등 안전한 정착지원

해양경찰청 치안 입국 외국인 Ÿ 외국인 밀입국 단속, 국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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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와 2세의 사회통합, 이주배경 가족 지원, 

문화다양성 제고, 재외동포 교류지원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되

는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고 있음(법무부, 2018)

-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부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간사), 행정안전부, 문화

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

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

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그림 19]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조

 출처: 법무부(2018)

2) 문제점

□ 이민정책은 위와 같이 관련분야가 많은 특성상 정책 유형 및 

정책 대상별로 소관 부처가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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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민정책 서비스의 수혜자인 이주배경 가족, 외국인 근

로자, 이주배경 학생, 외국인 주민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전달

되는 체계가 다양함

○ 정책대상별로 전달체계가 다양함에 따라 서비스 집행 기관에 

따라 연계가 부족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가 미흡한 문제점

이 발생함

○ 이민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한 정책대상자로 부각이 됨에도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경우도 발생함(예: 유학생, 고숙련인

력)

[그림 20] 다문화·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출처: 행정안전부(2016)

□ 한국의 외국인○○정책 ․ 다문화○○정책은 단시간에 큰 성과를 

거두었음. 그렇지만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바람에 정책의 중복·비효율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정책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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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이민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조직 간 칸막

이 현상(sectionalism in organizations)’ 내지 ‘조직 사일로 

효과(organizational silos effects)’의 문제가 발생한 것임

(Selznick 1949;Weber 1968; Stone 2004; Aaker 2008; Froy 외 

2010; 설동훈, 2017에서 재인용)

○ 예컨대, 이민자 자녀, 또는 이민 배경 아동·청소년은 이민정

책의 주요대상임. 그들과 관련된 부처는 법무부(외국인 체

류관리), 보건복지부(아동 보육),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 청

소년), 교육부(다문화학생), 고용노동부(일하는 청소년) 등 

여럿인데, 정부는 각 세 단위 연령별 외국인 아동 및 청소

년 수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음.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에는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

세 등 5세 단위로 등록외국인과 단기체류자격외국인 수가 

제시되어 있을 뿐임(설동훈 2017, 53)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현황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임무

-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 출입심사, 출입국규제

- 외국인의 사증·체류관리 정책 및 체류허가, 사증면제협정, 사

증발급 심사

- 외국인 동향조사 및 출입국사범 심사,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관리 

및 분석

- 소관 법령 제·개정,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귀화·국적상실 및 관련 정책·제도 개선

-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 난민정책 총괄, 난민인정심사, 재정착난민 수용 및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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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현황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개의 정책단, 9개 과로 구성

- 소속기관은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24개 출장소, 2개 

외국인보호소 및 1개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구성

[그림 2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

□ 인력현황

합 계 본 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2,416명 112 2,081 215 8

[표 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별 인력현황

(2018년 기준)

합 계 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416명 6 7 42 133 435 662 647 526

[표 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급별 인력현황

(2018년 기준)



- 104 -

□ 업무분류 체계 및 이민정보과 업무내용

 ○ 이민행정 업무분류는 사증, 심사, 체류, 조사, 사범, 보호, 국

적, 난민, 사회통합 등으로 구성 

 ○ 이민정보과 업무내용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

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ㆍ체류심사

제도 연구ㆍ개선

-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

계 작성 및 분석

- 외국인 출입국, 조사, 보호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재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출입국･외국인 정책(직제§13③)
출입국기획(시행규칙§9③)

Ÿ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Ÿ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Ÿ 출입국관리공무원의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Ÿ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Ÿ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Ÿ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Ÿ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Ÿ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

[표 7] 직제상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행정 기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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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Ÿ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Ÿ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Ÿ 그밖에 본부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출입국심사(시행규칙§9④)

Ÿ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Ÿ 입출항선박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Ÿ 출입국 규제에 관한 사항
Ÿ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 안전 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Ÿ 해상밀입국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Ÿ 국제행사의 안전관리등 출입국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Ÿ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
Ÿ 불법체류 외국인 송환 협정등 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Ÿ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중 출입국 분야에 관한사항
Ÿ 국외 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평가에  관한 사항
Ÿ 주한외국공관원과의외국인정책관련업무협조

체류관리(시행규칙§9⑤)

Ÿ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Ÿ 사증 및 사증 발급인정서의 발급 심사에 관한 사항
Ÿ 사증 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Ÿ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Ÿ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등 각종 체류 허가에 관한 사항
Ÿ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Ÿ 재입국 허가에 관한 사항
Ÿ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Ÿ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Ÿ 전자비자센터 업무의 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이민조사(시행규칙§9⑥)

Ÿ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Ÿ 출입국 관리 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Ÿ 고발과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Ÿ 외국인 동향조사 및 정･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Ÿ 외국인 활동 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Ÿ 외국인 보호 및 보호 외국인의 강제퇴거등에 관한사항
Ÿ 외국인 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이민정보화(시행규칙§9⑦)

Ÿ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Ÿ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Ÿ 생체인식기술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체류심사제도의 연구･개선  
Ÿ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작성 및 분석 
Ÿ 외국인의 출입국, 조사, 보호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Ÿ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사항
Ÿ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Ÿ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Ÿ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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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외국인정책 수립･시행(시행규칙§9⑧)

Ÿ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Ÿ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Ÿ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Ÿ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무처리 
Ÿ 외국인 정책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등에 관한사항의 총괄
Ÿ 외국인정책평가기법의 개발
Ÿ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관리
Ÿ 외국인정책 관련자료의 종합분석･평가

국적관리(시행규칙§9⑨)

Ÿ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에 관한 사항 
Ÿ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허가 및 미성년 자녀 수반 취득에 관한 사항  
Ÿ 국적회복허가에 관한 사항
Ÿ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미포기시 국적상실과 국적 상실자의 국적재취득에 관한 사항
Ÿ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이탈 신고, 국적선택명령 및 국적상실결정에 관한 사항 
Ÿ 복수국적자 발견통보등 복수국적자의 관리에 관한사항
Ÿ 외국국적취득자의 국적보유 신고 및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Ÿ 국적판정에 관한 사항
Ÿ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국적보유판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Ÿ 그밖에 국적업무에 관한 사항

이민통합(시행규칙§9⑩)

Ÿ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Ÿ 재한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Ÿ 다문화사회전문가양성, 이민정책연구･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Ÿ 세계인의 날 관련행사, 다문화교육, 홍보등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Ÿ 외국인지원 관련 비영리법인허가, 관리･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
Ÿ 재한 외국인 또는 그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Ÿ 사회통합프로그램(온라인교육을포함)의 기획,운영등에 관한 사항
Ÿ 사회통합교육기관지정, 관리 및 감독등에 관한 사항
Ÿ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Ÿ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Ÿ 국제결혼예정자에 대한 사전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Ÿ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난민관리(시행규칙§9⑪)

Ÿ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Ÿ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Ÿ 난민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
Ÿ 재정착희망 난민의 수용에 관한 사항
Ÿ 난민인정자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Ÿ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Ÿ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Ÿ 유엔난민기구(UNHCR)등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Ÿ 그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



- 107 -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인권조사(직제§11.2⑤,시행규칙§7.2⑥)

Ÿ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 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  외국인 보호, 외국인 지원(직제§48)

출입국 관리사무소행정(직제§48①)

Ÿ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Ÿ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Ÿ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Ÿ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 중지명령
Ÿ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Ÿ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Ÿ 재외동포거소 신고등에 관한 사항
Ÿ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Ÿ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외국인보호~보호자의경비및보호)
Ÿ 국적 취득의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Ÿ 난민 인정 결정 및 난민처우 등에 관한 사항
Ÿ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 자격중거주(F-2), 영주(F-5)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Ÿ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등에 관한 사항
Ÿ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외국인 보호소행정(직제§48②)

Ÿ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Ÿ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 심사 및 조사
Ÿ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Ÿ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Ÿ 보호소 내의 위생관리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 행정(직제§48③)
Ÿ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입･퇴소자 관리
Ÿ 입소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Ÿ 입소자 복지 및 의료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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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민정책 관련 기능 수행 기관

1) (재)한국이민재단

□ 일반 현황

○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2004년 출입국관리협회 → 2009년 

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 → 2010년 한국이민재단으로 변경 

○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수탁기관

(2018)’지정,  2017년‘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조기적

응지원단 및 지원센터) 재지정, 2017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재지정, 2014년 결혼이민(F-6)사증관련 

한국어 교육기관 지정 등  

□ 사업 현황

○ 온라인 화상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

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 단위의 온라인 

화상교육을 운영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법무부로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운

영기관(조기적응지원단 및 지원센터)으로 지정되어 결혼이

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외국국적동포대상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

○ 해외 한국어 교육센터: 2014년 8월 베트남 호치민시 여성연맹

과 MOU를 체결하여 호치민시 여성연맹 교육장에 한국이민

재단 지부 및 교육원을 설치하고 한국어 초급과정을 운영

○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 2013년 6월부터 외국인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 과정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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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양성교육: 1) 법무부로부터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을 

위탁받아 전국단위의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을 실시, 2) 다문

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을 위탁받아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

시, 3) 이민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미래의 이민행

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민(출입국)행정 실무 아카데미를 

실시

□ 조직 현황

[그림 22] (재)한국이민재단 조직현황

2) IOM이민정책연구원

□ 일반 현황

○ 2009년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IOM이민정책연구

원 설립에 관한 협정' 에 따라 설립 



- 110 -

 

○ 2015년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9년 공공기관 지정해제

□ 설립목적 및 기능

[그림 23]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목적 및 기능

□ 주요 활동

[그림 24] IOM이민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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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 이민법․행정 : 체류관리, 비자, 국경보안 등 이민법, 행정, 제도 

연구

 - 이민경제 : 노동, 투자이민, 도입규모 등 경제적 효과 연구

 - 사회통합 : 이민자와 내국인 사회갈등 분석 및 사회통합 방안 

연구

 - 국제이민협력 : 국제이주현상과 관련된 국제관계 및 협력에 관

한 연구

 - 이민동향분석 : 국내외 이민정책과 이민통계 등 현황 분석

 - 인권․난민 : 이민자의 인권 및 국내외 난민 제도 및 현황 연구

 - 이민교육․훈련 : 이민 및 이주민, 공무원 등 관련자 교육과 훈

련 사업 수행

○ 교육협력사업

 - 교육사업: 이민정책에 대한 국내·외 이해증진 및 이민정책 전

문가 양성을 위하여 맞춤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국내 이주 및 다문화 관련 정책 입안자, 실무자를 대상

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음

 - 협력사업: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주와 관련된 학술, 

전문인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및 해외 기구와의 협

력활동을 하며,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 정부기관을 비롯

하여 관련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 법무부로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1조기적응지원단)으

로 지정되어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 외국인, 예술·흥행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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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격 외국인 대상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

를 담당함.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

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

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임

□ 조직

[그림 25] IOM이민정책연구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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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민서비스 제공사례

1) 독일: Make it In Germany

□ Make it in Germany is the German government’s information 

portal for qualified professionals from around the world.  

○ FOMR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은 협력기

관으로 참여.  운영에 대한 책임은 FMEAE (Federal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에서 담당

□ Jobs, Study & Training, Visa, Living in Germany 등 4개 영역

에서 이민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6] Jobs

 

[그림 27] Study &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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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Visa

 

[그림 29] Living in Germany

□ 평가

 ○ 고숙련 전문가 이민, 고등교육 유학생 유치 관련 정보 및 서

비스,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관련 지원의 ‘서비스’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음

2) 캐나다: IRCC Departmental Plan

□ 캐나다 이민행정이 직면한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4가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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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는 11개 프로그램을 제시

함

□ 각 전략과 세부프로그램은 정책대상자에 대한 이민행정서비스

와 연결

□ 4개 전략

 ○ “캐나다 경제를 강화하는 영구 및 임시 거주자의 이주”

 ○ “가족 재결합 및 난민 보호하는 인도주의적 이주”

 ○ “통합 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이민자와 시민 참여”

 ○ “캐나다인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강, 안전 및 보안을 보호하

는 이주 및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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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캐나다 IRCC 업무계획

□ 평가

 ○ 난민지원, 사회통합, 보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데, 

자국 및 자국민의 이익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주민이 

자국민의 동화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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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코리아 포털

□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이 필요한 투자, 고용, 거주,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으로 구축한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Government for 

Foreigner)의 대표 사이트임

□ 제공서비스

○ 포탈

 - 사증, 체류자격 및 입출국 절차 안내

 -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등 생활편의정보

 - 외국인 투자 정보 및 투자 상담

 - 외국인 고용허가제 안내

○ 법무부 민원

 - 방문예약

 - 재입국허가

 - 단기체류기간 연장허가

 - 장기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신고

 - 방문취업(H2)체류자격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

 - 외국인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고용변동신고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변경) 신청

 - 출국예정신고

 - 외국인 구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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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변경신청

○ 투자유치촉진 시스템

 - 잠재 투자가 등록 및 국내 합작 파트너 조회

 - 국내 합작 파트너 등록 및 잠재 투자가 조회

 - 잠재투자가 및 국내 합작 파트너의 정보 매칭 및 개인화 검색 

기능 부여

□ 평가

○ 하이코리아는 정보의 보유 및 관리 측면에서 고도화가 필요

하나, 서비스의 통합제공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위 하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법무부·고

용노동부·산업통상부 제공서비스에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

족지원,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지원,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서비스를 포함하고, 그 외 참고 국가(독일 등)의 선

진 서비스를 포괄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31] 하이코리아: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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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사기관 현황

1) 한국재정정보원

□ 일반현황

○ 기관설립일

 - 2016년 07월 01일

○ 설립근거

 - 한국재정정보원법

○ 설립목적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

○ 주무기관

 - 기획재정부

□ 기능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운영 및 관리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 및 관리

 - 재정 통계의 생산, 연구 활동

 - 재정시스템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 국제협력

 - 재정경제 부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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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사업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한국재정정보

원 운영 5,581 15,770 21,963 23,600

디지털예산회
계시스템 
운영

41,500 7,705 6,419 5,606

국고보조금통
합관리망 
운영

- 77,087 11,707 15,774

사이버안전센
터 운영 705 2,154 2,133 2,029

재정정보분석 - - 705 670

[표 8] 한국재정정보원 주요사업

단위: 백만 원

□ 조직

[그림 32] 한국재정정보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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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1 1 1 1
상임 현원 1 1 1 1

비상임 0 0 0 0

이사

상임 정원 1 1 1 1

상임 현원 0 1 1 1
비상임 5 5 5 5

감사
상임 정원 0 0 0 0
상임 현원 0 0 0 0

비상임 1 1 1 1
기타 0 0 0 0

상임임원 정원(A) 2 2 2 2

정규직
(일반정
규직)

정원(B) 158 158 222 228

현원
계 149 154 187.25 204.25

전일제 149 154 185 202

단시간 0 0 2.25 2.25
정규직
(무기계
약직)

정원(C) 0 0 0 0

임직원 총계  (A+B+C) 160 160 224 230

[표 8] 한국재정정보원 임직원 수

2) 사회보장정보원

□ 일반현황

○ 기관설립일

 - 2009년 12월 07일

○ 설립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제29조(사회보장정보원)

○ 설립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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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

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 기능

○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ㆍ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

보시스템 등

○ 사회ㆍ보육서비스사업의 통합 관리

 - 사회ㆍ보육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회ㆍ보육서비

스 이용권 발급

 - 사회ㆍ보육서비스 제공비용의 예탁, 청구, 지급, 정산, 사후관

리 및 품질관리

○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 공공ㆍ민간의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정보화 수요조사, 정

보화 표준마련 지원

○ 보건복지 정책개발 지원

 - 보건복지분야 각종 통계 생산ㆍ조사 분석 및 제공

 -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정책 도입영향 및 기존 정책효

과 평가

○ 고객지원 및 품질관리

 - 보건복지분야 대국민 포털 운영

 - 정보시스템 사용자 업무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및 교육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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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그림 33] 사회보장정보원 조직

□ 주요 사업

사업구분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5,904 5,657 9,292 9,516 8,410 7,43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범정부) 2,713 2,561 2,619 1,930 1,960 1,57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
템 1,242 1,365 1,270 1,149 2,102 62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
템 4,853 4,996 4,633 4,595 4,226 3,608

보건복지포털 320 459 484 249 273 311

취약노인지원시스템 219 298 299 297 412 339

정보보호 및 기반구축 1,622 727 766 1,383 1,668 1,940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4,242 5,862 5,557 4,203 4,258 3,211

보육전자바우처 3,869 4,279 4,367 3,571 3,359 2,270

추가 수탁사업 5,644 7,031 8,753 18,892 18,945 21,330

[표 10] 사회보장정보원 주요사업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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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4분기)

임원

기관
장

상임 정원 1 1 1 1 1 1

상임 현원 1 0 1 1 1 1
비상임 0 0 0 0 0 0

이사
상임 정원 2 2 2 2 2 2
상임 현원 2 2 2 2 2 2

비상임 10 10 10 10 10 10

감사

상임 정원 0 0 0 0 0 0

상임 현원 0 0 0 0 0 0
비상임 1 1 1 1 1 1

상임임원 정원(A) 3 3 3 3 3 3

정규직
(일반
정규직)

정원(B) 342 352 423 434 444 457

현원
계 335.3 348.33 420.88 415 414.25 413.63

전일제 333 344 416 409 409 405

단시간 2.3 4.33 4.88 6 5.25 8.63

정규직
(무기
계약직)

정원(C) 152 152 274 274 274 274

현원
계 119 195 151.5 206.5 207.75 231.5

전일제 119 189 145 199 201 227

단시간 0 6 6.5 7.5 6.75 4.5
임직원 총계  
(A+B+C) 497 507 700 711 721 734

[표 11] 사회보장정보원 임직원 수

3) 한국고용정보원

□ 일반현황

○ 기관설립일

 - 2006년 03월 31일

○ 설립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 설립목적

 -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

한 자료의 작성, 고용관련통계의 작성·보급 등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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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기관

 - 고용노동부

□ 주요 기능

 - 고용정보 ·고용전산업무계획 수립

 -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고용동향 분석

 - 직업사전발간, 직무분석기법 연구 등 직업연구 및 보급

 -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 상담에 관한 기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

 -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의 동향 및 전망 등

이 포함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및 전망 작성

 - 고용지원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고용정보·고용보험·직업훈

련·외국인근로자 관리 정보통신망 등의 개발 및 운영·관

리

□ 조직

[그림 34] 한국고용정보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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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사업구분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국가고용정보화
개발센터 구축 - - - - - 4,117

공공고용서비스 
국제협력 - - - - - 100

온라인 
청년센터(청년센

터 운영)
- - - - 2,425 2,786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 - - - - 5,274

직업정보제공및직
업지도 4,399 6,599 4,569 5,049 4,951 4,311

고용서비스모니터링 1,542 2,465 2,412 2,654 3,537 3,264

고용동향조사분석 2,954 2,867 4,958 4,497 4,761 4,672

중장기인력수급전
망 및 

고용동향분석
1,566 1,991 - - - -

고용전산망관리(
정보화) 22,646 26,082 28,607 41,490 39,880 35,592

고용보험전산망
관리 7,733 6,285 7,950 - - -

한국고용정보원지
방이전 8,471 - - - - -

[표 12] 한국고용정보원 주요사업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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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4분기)

임원

기관
장

상임 정원 1 1 1 1 1 1
상임 현원 1 1 1 1 1 1

비상임 0 0 0 0 0 0

이사

상임 정원 0 0 0 0 0 1

상임 현원 0 0 0 0 0 0
비상임 8 8 8 8 8 8

감사
상임 정원 0 0 0 0 0 0
상임 현원 0 0 0 0 0 0

비상임 1 1 1 1 1 1
상임임원 정원(A) 1 1 1 1 1 2

정규직
(일반
정규직)

정원(B) 222 249 282 296 343 398

현원

계 215.5 247 281.5 293.5 338 334

전일제 215 245 280 292 336 332
단시간 0.5 2 1.5 1.5 2 2

정규직
(무기
계약직)

정원(C) 21 21 9 9 77 77

현원

계 21 18 0 9 9 77

전일제 21 18 0 9 9 77
단시간 0 0 0 0 0 0

`임직원 총계  (A+B+C) 244 271 292 306 421 477

[표 13]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 수

8.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 법무부에서 발주하여 2018년 11월 발간된 「이민기록정보원 설

립방안 및 타당성 연구」에 제시된 ‘이민기록정보원’의 역

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이민자 관련 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 역할

 - 이민자 관련 데이터 수집,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정책문제 해결

 - 이민자 관리 중복과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업무효율화

 - 미래 이민정책의 예측 및 대응방안 제시

□ 위 연구는 이민기록정보원을 이민정보본부, 이민교육본부, 이민

정책본부의 3본부 형태로 제안함



- 128 -

□ 평가

○ 이민정보본부의 기능은 부분적으로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신설될 경우, 담당해

야할 업무로 보임

○ 이민교육본부의 기능은 상당수 유사사업을 (재)한국이민재단

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부사업 이관은 가능하지만 전체

적인 이관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이민정책본부의 기능은 상당수 유사사업을 IOM이민정책연구

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부사업 이관은 가능하지만 전

체적인 이관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림 35]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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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결

1)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기능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정책 관련 정보와 통계

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수립 기반을 구축

하며, 이민행정서비스를 정보기반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

을 기능으로 함

○ 법무부에서 기존에 관리중인 사증발급, 출입국, 체류허가 등 

관련 기록물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기존 각 부처에서 생산하고 있

는 외국인 관련 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함

○ 이와 함께 이민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 부처 사업이

지만 통합적 고려가 필요한 대민 서비스와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중점 서비스를 기능으로 함

○ 또한, IOM이민정책연구원, (재)한국이민재단 등 유관기관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기존 서비스

○ 출입국 심사, 체류 연장 등 주로 출입국 체류 서비스 및 관련 

정보

 -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이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 외국인 출입국, 조사, 보호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 단, 사회통합교육 등 이민교육관련 기능은 상당수 유사사업을 

(재)한국이민재단에서 수행 중으로, 일부기능은 이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관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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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민정책개발, 이민정책국제협력 등 정책연구사업은 상

당수 유사사업을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수행 중으로, 일부 

기능은 이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관은 불가능함

○ 한편, 이민정책관련 대민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비자(VISA) 서비스의 이민정보서비스원에서의 수행 여부 및 

수행 수준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정리하여, 기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이

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이 가능한 기능과 소요 인력은 다

음 [표 14]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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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기능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기능에 따른 인원

출입국･외국인 정책(직제§13③)

출입국기획(시행규칙§9③)

Ÿ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Ÿ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Ÿ 출입국관리공무원의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Ÿ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Ÿ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Ÿ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Ÿ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Ÿ 외국의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Ÿ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Ÿ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Ÿ 그밖에본부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Ÿ 외국의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Ÿ 출입국기획과는 11개의 직제와 22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Ÿ 이는 1개 직제당 평균 2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의미함
Ÿ 그러므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1개 직제를 위해서는 2명의 직원이 필요함

출입국심사(시행규칙
Ÿ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Ÿ 외국의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 
Ÿ 출입국심사과는 11개의 직제와 16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Ÿ 이는 1개 직제당 평균 1.45명의 

[표 1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행정 기능 중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관이 가능한 기능과 인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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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④)

Ÿ 입출항선박등의검색및상륙허가에관한사항
Ÿ 출입국규제에관한사항
Ÿ 출입국관련대테러및경호안전대책의지원에관한사항
Ÿ 해상밀입국등불법입국의방지에관한사항
Ÿ 국제행사의안전관리등출입국관리의지원에관한사항
Ÿ 외국의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 
Ÿ 불법체류외국인송환협정등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Ÿ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중출입국분야에관한사항
Ÿ 국외주재관업무연락및정기보고･평가에  관한 사항 
Ÿ 주한외국공관원과의외국인정책관련업무협조

직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의미함
Ÿ 그러므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1개 직제를 위해서는 1명의 직원이 필요함

이민조사(시행규칙§9⑥)

Ÿ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Ÿ 출입국관리법령위반자단속및조사에관한사항
Ÿ 고발과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Ÿ 외국인동향조사및정･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Ÿ 외국인활동범위의제한또는준수사항의결정과활동의중지명령에관한사항
Ÿ 외국인보호및보호외국인의강제퇴거등에관한사항
Ÿ 외국인보호소및보호실의경비에

Ÿ 외국인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Ÿ 이민조사과는 7개의 직제와 11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Ÿ 이는 1개 직제당 평균 1.57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의미함
Ÿ 그러므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1개 직제를 위해서는 1명의 직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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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사항

이민정보화(시행규칙§9⑦)

Ÿ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Ÿ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및국적통합관리시스템등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Ÿ 생체인식기술등국내외첨단기술을응용한출입국･체류심사제도의 연구･개선  
Ÿ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작성 및 분석 
Ÿ 외국인의출입국,조사,보호등과관련하여수집한정보의분석
Ÿ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사항 
Ÿ 외국인등록에관한사항
Ÿ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및관리
Ÿ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등제증명의발급에관한사항

Ÿ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및국적통합관리시스템등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Ÿ 생체인식기술등국내외첨단기술을응용한출입국･체류심사제도의 연구･개선  
Ÿ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작성 및 분석 
Ÿ 외국인의출입국,조사,보호등과관련하여수집한정보의분석

Ÿ 이민정보과는 9개의 직제와 23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Ÿ 이는 1개 직제당 평균 2.55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의미함
Ÿ 그러므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4개 직제를 위해서는 8명(= 4개 직제 × 2명)의 직원이 필요함

외국인정책 수립･시행(시행규칙§9⑧)

Ÿ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Ÿ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Ÿ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와의외국인정책에관한협의･조정
Ÿ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무처리 
Ÿ 외국인정책추진관련부처간정보제공등에관한사항의총괄
Ÿ 외국인정책평가기법의개발
Ÿ 외국인정책에관한계획수립및추

Ÿ 외국인정책추진관련부처간정보제공등에관한사항
Ÿ 외국인정책관련자료의종합분석

Ÿ 외국인정책과는 8개의 직제와 14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Ÿ 이는 1개 직제당 평균 1.75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의미함
Ÿ 그러므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2개 직제를 위해서는 2명(= 2개 직제 × 1명)의 직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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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적의점검･관리 

Ÿ 외국인정책관련자료의종합분석･평가

이민통합(시행규칙§9⑩)

Ÿ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Ÿ 재한외국인의사회통합을위한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관계기관업무협조에관한사항
Ÿ 다문화사회전문가양성,이민정책연구･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Ÿ 세계인의날관련행사,다문화교육,홍보등다문화이해증진에관한사항
Ÿ 외국인지원관련비영리법인허가,관리･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 
Ÿ 재한외국인또는그자녀에대한불합리한차별방지및인권옹호를위한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Ÿ 사회통합프로그램(온라인교육을포함한다)의기획,운영등에관한사항
Ÿ 사회통합교육기관지정,관리및감독등에관한사항
Ÿ 이민통합지원센터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
Ÿ 결혼이민자와그가족에대한실태조사및연구,정착지원에관한사항
Ÿ 국제결혼예정자에대한사전소양교육에관한사항∙결혼이민자등에대한거주및영주를포함한사증･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Ÿ 세계인의날관련행사,다문화교육,홍보등다문화이해증진에관한사항
Ÿ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 제외)의기획,운영등에관한사항
Ÿ 결혼이민자와그가족에대한실태조사및연구,정착지원에관한사항

Ÿ 이민통합과는 11개의 직제와 12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Ÿ 이는 1개 직제당 평균 1.09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의미함
Ÿ 그러므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3개 직제를 위해서는 3명(= 3개 직제 × 1명)의 직원이 필요함

출입국관 출입국 Ÿ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Ÿ 출입국사범의단속･수사･인수 및 Ÿ 체류관리과는 14개의 직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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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외국인 보호, 외국인 지원(직제§48)

관리사무소행정(직제§48①)

Ÿ 외국인의등록및지문찍기
Ÿ 출입국사범의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Ÿ 체류자격외의활동을하는외국인에대한활동중지명령
Ÿ 외국인의거소및활동범위의제한
Ÿ 외국인의준수사항의결정
Ÿ 재외동포거소신고등에관한사항
Ÿ 출입국관리기록의정리와보관
Ÿ 제2항제1호내지제4호에관한사항(외국인보호~보호자의경비및보호)
Ÿ 국적취득의신청,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Ÿ 난민인정결정및난민처우등에관한사항
Ÿ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에따른외국인의체류자격중거주(F-2),영주(F-5)등을가진정주외국인및귀화자등의네트워크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Ÿ 사증발급인정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
Ÿ 기타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Ÿ 국적취득의신청,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실태조사
Ÿ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에따른외국인의체류자격중거주(F-2),영주(F-5)등을가진정주외국인및귀화자등의네트워크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Ÿ 이는 1개 직제당 평균 1.35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의미함
Ÿ 그러므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3개 직제를 위해서는 3명(= 3개 직제 × 1명)의 직원이 필요함
(위 직제의 경우 대응되는 과가 없기 때문에 체류관리과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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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사업이지만 통합적 고려가 필요한 대민 서비스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여성가족부)

 - 외국인/고용, 근로자 적응(고용노동부)

 - 다문화학생지원(교육부)

 - 외국인주민생활지원(행정안전부)

 - 우수인재/고숙련 전문인력 유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

자원부)

 - 범죄 방지(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중점 서비스

 -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관련 지원

 - 고숙련 전문가 이민, 고등교육 유학생 유치(독일)

 - 이민자의 가족재회를 위한 서비스(캐나다, 독일, 호주)

 - 건강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캐나다, 독일)

 - 워킹홀리데이 형태의 단기체류 서비스(호주)

2)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구성(안)

□ 정보관할 부서를 기존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출입국정보과로 

변경하고, 출입국정보는 이민정보서비스원에 이관하지 않은 

채, 기존대로 법무부 내에서 관할

○ 그 외 실시간성(긴급성)이 낮고, 보안상 문제가 적은 이민서

비스 관련 정보는 이민정보서비스원(공공기관)으로 이관

○ 정보와 서비스의 분리에 따라 사례조사, 외국인/이민 정보DB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DB 구축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방향 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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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조직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정보분석과, 정보서비스과, database관리

과의 3과 48인 정도의 조직으로 출범

 - 비자서비스 이관시 담당부서 추가 필요

 - 필요시 소규모의 운영지원과 추가 필요

 - 임원2명(원장 1인, 상임이사 1인)

□ 위를 바탕으로 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조직도(안), 정원표(안), 

업무분장(안)은 다음과 같음

감 사(비상임) 원  장 이사회

감사실 상임이사

비서실

정보

분석과

정보

서비스과

DB

관리과

[표 15]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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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원

(명)직 군 직 렬 직 급

총 계 48

임원 계 2

- -
원장 1

상임이사 1

일반직 계 44

일

반

직

일반직

1급 3

2급 6

3급 8

4급 8

5급 8

6급 11

별정직 계 2

별

정

직

별정직

가 급 1

나 급 1

[표 16]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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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분  장  업  무

정보분석과

Ÿ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
의 수집･교환･관리

Ÿ 외국인 동향 통계자료 분석 및 연구
Ÿ 출입국 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통계자료 분

석 및 연구
Ÿ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체류심사제도의 

연구･개선
Ÿ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Ÿ 외국인의 출입국, 조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통계 및 정보의 

분석
Ÿ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 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Ÿ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
Ÿ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실태 통계

자료 분석 및 연구 등

정보서비스

과

Ÿ Hi-Korea 통합정보서비스 (다국어지원. Data 분석) 지원
Ÿ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정보서비스 제공지원
Ÿ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 증진 서비스 

제공지원
Ÿ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 제외) 지원
Ÿ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정착지원 서비스보조 및 관련 

연구 지원
Ÿ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 · 운영관리 지원
Ÿ 고숙련 전문가 이민, 고등교육 유학생 유치 지원
Ÿ 이민자의 가족 재회 서비스 지원
Ÿ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 사업지원
Ÿ 워킹홀리데이 형태의 단기체류 지원 등

DB관리과

Ÿ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Ÿ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Ÿ 정보시스템 정보연계 표준관리 및 기술지원
Ÿ 정보시스템 품질 개선 및 직원역량 강화
Ÿ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행방안 수립 지원ㆍ관리
Ÿ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ㆍ운영
Ÿ 정보화 관련 제규정 및 표준절차 수립 및 개선

비서실
Ÿ 임원의 비서 업무에 관한 사항
Ÿ 원장 지시사항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감사실

Ÿ 원 업무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
Ÿ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Ÿ 관계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Ÿ 원장이 감사 관련 지시･처리에 관한 사항 등

[표 17]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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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정원 및 예산(1년차)

기관명

임원 별정직 일반직 직급별 연봉

원장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감

사  비서 1(부장) 2(차장) 3(과장) 4(대리) 5(주임)
6(사원)
대졸4년
제기준

한국재정정보
원

138,644,00
0

110,915,00
0 24,000,000 65,615,0

00 75,530,000 66,610,000 54,410,000 47,640,000 42,350,000 38,700,000

사회보장정보
원  

138,644,00
0

110,916,00
0 3,600,000 55,335,0

00 74,080,000 63,190,000 54,550,000 45,880,000 41,290,000 33,090,000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138,644,00
0

110,915,00
0 N/A 62,719,0

00 71,040,000 62,380,000 52,380,000 44,740,000 38,160,000 36,210,000

한국고용정보
원

138,643,00
0 N/A 20,400,000 62,126,0

00 74,380,000 63,520,000 54,700,000 47,200,000 45,030,000 38,610,000

평균 138,643,75
0

110,915,33
3 22,200,000 61,448,7

50 73,757,500 63,925,000 54,010,000 46,365,000 41,707,500 36,652,500

인원수
(이민정보
서비스원)

1 1 1 1 3 6 8 8 8 11

총평균 
연봉 138643750 110915333 22200000 6144875

0 221272500 383550000 432080000 370920000 333660000 403177500

도출과정

 1. 임원(원장 및 상임이사)의 경우 알리오에서 4개 기관의 평균 연봉을 산출

 2. 별정직의 경우 알리오에서 비상임감사의 3개기관의 평균 연봉을 산출(사회보장 정보원의 경우 Outlier 성격이 강해 제외함, 비서직의 경우 사원(대졸 

4년제) 기준 평균으로 연봉으로 산정)

 3. 일반직 직급별 연봉의 경우 사람인 사이트에서 4개기관의 평균 연봉을 산출

 4. 인원수를 고려한 총평균연봉을 산출[인원수(이민정보서비스원)*평균=총평균연봉]

 5. 2, 3년치의 경우 예상소비자물가지수(CPI index)를 통계분석프로그램으로 도출하여 [예상소비자물가지수*총평균연봉]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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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원(명)

1년차추정예산

(단위:원)

2년차추정예산

(단위:원)

3년차추정예산

(단위:원)직 군 직 렬 직 급

총 계 48 2,477,867,833 2,511,170,377 2,544,317,825

임원 계 2 249,559,083 252,913,157 256,251,611

- -
원장 1 138,643,750 140,507,122 142,361,816

상임이사 1 110,915,333 112,406,035 113,889,795

일반직 계 44 2,144,660,000 2,173,484,230 2,202,174,222

일

반

직

일반직

1급 3 221,272,500 224,246,402 227,206,455

2급 6 383,550,000 388,704,912 393,835,817

3급 8 432,080,000 437,887,155 443,667,265

4급 8 370,920,000 375,905,165 380,867,113

5급 8 333,660,000 338,144,390 342,607,896

6급 11 403,177,500 408,596,206 413,989,676

별정직 계 2 83,648,750 84,772,989 85,891,992

별

정

직

별정직

가 급 1 22,200,000 22,498,368 22,795,346

나 급 1 61,448,750 62,274,621 63,096,646

[표 19]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정원 및 예산(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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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첨단 정보기술(예: AI, IoT) 처리

능력 및 빅데이터 분석능력을 지닌 데이터 과학 지향의 전문

가들이 기존에 수행할 수 없었거나 수행하기 힘들었던 업무

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보 분석] 예를 들어, 이민ㆍ외국인정책에 필요한 특정 자

격(E-7 특정활동, E-2 회화강사 등)을 가진 외국인들의 평

균 임금정보나 평균 체류기간이 짧은 시간 내에 산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세금납부액에 대한 계산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는 자료가 생산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 포괄적인 데이터 기반의 대민 서비스,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한 정확한 대민 서비스, 수요 맞춤형 대민 서

비스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고숙련 전문가 이

민과 유학생 유치에 관한 서비스를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에 

관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민, 직업교육, 취직, 생활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서비스가 기획․개발될 수 있음

[그림 36]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 후 예상되는 인력과 업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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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출입국·외국인 관련 정보 DB /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1. 정보 DB의 구축
2. 법령 등 서식(기록물)에 포함된 정보 분류
3.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정보 DB의 변화
4.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정보시스템의 변화
5. 이민정보서비스원의 DB /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6. 소결 – DB 활용서비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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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출입국·외국인 관련 정보 DB /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1. 정보 DB 구축

1) 정보 DB의 유형 및 구축과정

□ DB의 유형은 서지DB, 사실DB, 전문DB, 멀티미디어DB로 구성됨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 DB의 구축 과정은 크게 기획, 설계, 구현, 운영 및 유지ㆍ보수 

단계로 구성됨(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 기획 과정은 DB 구축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단계임: 

DB 구축을 위한 각종 항목 및 시장 분석(DB로 구축할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 현황과 경제성, 타당성 등을 파악하

기 위한 시장조사와 분석), 요구사항 분석, 데이터베이스 범

위, 성격, 서비스의 정의, 마케팅 전략 수립(DB의 범위, 성격, 

서비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관련된 정보 요구사항 분석), 구

축된 DB를 정보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DB 저작권, 구축 비용, 품질관리 등

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 등이 이루어짐

○ 설계 과정은 개념적 모델, 논리적ㆍ물리적 구조의 설계가 실시

되는 단계임: 개념적 모델의 설계(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DB

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 구조를 단순화하고 추상화시켜 개념

화하는 것), 논리적 구조의 설계(개념적 모델 설계를 통해 얻

은 개체로서의 자료를 실제적으로 DB에 구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 물리적 구조 설계(논리적 구조 설계에 따른 자료의 레

코드와 파일의 저장 구조 및 형태를 결정하고 레코드의 접근 

방식 등을 선택하는 과정)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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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과정은 구체적으로 DB를 제작하는 단계임: DB로 구축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의 분류ㆍ색인ㆍ초록 작성 과정을 포함한 자료의 가공, 

그리고 자료의 입력을 통한 저장과 검색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한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설치 과정이 수행됨

○ 운영 및 유지ㆍ보수 과정은 구현된 DB의 관리, 복구, 유지ㆍ보

수, 평가 등의 작업이 수행되는 단계임: DB의 품질 관리와 감

시(모니터링)가 필수적이며, 재해나 예기치 못한 사태 등에 대

비한 DB의 복구ㆍ회복 방법 및 대책 마련, 보안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ㆍ보수, DB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짐

2. 법령 등 서식(기록물)에 포함된 정보 분류

1) 법령 등 서식(기록물)에 포함된 정보 현황

□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 심사과, 체류관

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국적과, 난민과, 이민통합과의 주

요 업무 및 보유정보는 아래 [표 20]과 같음

부서 주요업무 보유 정보

출입국

심사과

* 출입국심사
* 남북한왕래
* 선박심사
* 입·출국 금·정지

* 출입국 신고서
* 입출항 보고서
* 남북한 왕래자 현황

체류

관리과

* 사증
* 외국인등록
* 각종 체류허가
* 재외동포

* 사증발급 신청서
* 외국인등록 신청서
* 체류허가 신청서

이민

조사과

* 불법체류자 단속
* 출입국사범 처리
* 보호 및 강제퇴거
* 동향조사

* 심사결정서
* 보호명령서 

[표 2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주요업무 및 보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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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2018a)

□ 업무처리과정별(혹은 외국인의 체류 흐름별) 정보와 불법체류 및 

난민 정보는 [그림 37]와 같음

사증 입국 외국인등록
Ÿ본국 생활정보(학력·직업 

등)

Ÿ본국 가족상황

Ÿ초청자 정보

Ÿ출입국기록 및 승객정보

Ÿ여객·항공기 입출항정

보

Ÿ입국거부자 정보

Ÿ체류·근무지 정보

Ÿ 임금·업종 정보

Ÿ 고용주·신원보증인 

정보

➞ ➞

체류허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영주·국적

Ÿ체류자격 변경 정보

Ÿ근무지 변경 정보

Ÿ임금·업종 변동 정보

Ÿ동향조사 정보

Ÿ참여자 현황 및 영주·

국적 취득 연계 현황

Ÿ한국어 및 한국문화 학습 

현황

Ÿ운영기관 정보

Ÿ 체류자격·체류기간

별 영주·국적 취득 

현황

Ÿ영주·국적 신청자의 

가족·취업·소득수

준 현황

➞ ➞ ➞

[그림 37]  업무처리과정별 외국인 관련 정보

불법체류 난민
Ÿ체류자격·국적별 불법체류 현황 

Ÿ불법체류 기간, 취업 업종 및 임금 수준

Ÿ보호 및 강제퇴거 소요 기간

Ÿ난민신청 사유 및 입국 경로

Ÿ국적국 국가상황

Ÿ난민인정자 체류 현황(주거·임금·업종 등)

출처: 법무부(2018a)

 ○ 첫째, 사증 단계에서는 인적사항, 여권정보, 연락처,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학력, 직업, 방문정보, 초청인 정보, 방문경비, 

이민

정보과

* 외국인 관련 통계
* 바이오정보 활용
* 증명발급

* APIS(승객정보)
* 바이오정보(지문)
* 출입국기록

국적과
* 귀화
* 복수국적

* 귀화 신청서
* 국적불행사 서약서
* 국적포기 등 신청서

난민과
* 난민인정
* 재정착난민

* 난민인정 신청서
* 재정착난민 선정 현황

이민

통합과

* 결혼이민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정보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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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시 도움인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음

 ○ 둘째, 입국 단계에서는 인적사항과 한국 체류사항을 기록하고 있음

출처: 법무부(2018a)

조사 항목 상세 내용

인적사항

1. 여권에 기재된 영문성명
2. 한자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국적
6. 출생국가
7. 국가신분증번호
8. 이전 한국 출입국시 다른 성명 사용하였는지 여부
9. 복수 국적 여부

여권정보

1. 여권종류
2. 여권번호
3. 발급국가
4. 발급지
5. 발급일자
6. 기간만료일
7. 다른여권 소지여부

연락처

1. 본국 주소
2. 현 거주지
3. 휴대전화
4. 일반전화
5. 이메일
6. 비상시 연락처-성명, 거주국가, 전화번호, 관계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1. 현재 혼인사항
2. 배우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연락처
3. 자녀 유무

학력
1. 최종학력
2. 학교명
3. 학교소재지

직업
1. 직업
2. 직업 상세정보

방문정보

1. 입국목적
2. 체류예정기간
3. 입국예정일
4. 체류예정지
5. 한국 내 연락처
6. 과거 5년간 한국을 방문한 경력
7. 한국 이외에 과거 5년간 여행한 국가

초청인 정보 1. 초청인/초청회사- 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방문경비
1. 방문경비
2. 경비지불자- 성명/단체명, 관계, 지원내용, 연락처

서류 작성시 
도움여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도움을 준 사람 상세 내용(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관계)

[표 21] 사증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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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상세 내용

인적사항 

1. 성명
2. 성별
3. 국적
4. 생년월일
5. 직업

한국 체류사항
1. 한국 내 주소
2. 입국 목적
3. 서명

[표 22] 입국신청서

       출처: 법무부(2018a)

 ○ 셋째, 외국인등록 단계에서는 인적사항, 여권관련정보, 대한민

국 내 체류 및 체류자격 사항, 근무처 사항, 재입국 허가사항, 

주요활동 및 신분변동 사항, 범법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

하고 있음

출처: 법무부(2018a)

조사 항목 상세 내용

인적사항

1. 외국인등록번호
2. 영문성명(한글표기)
3. 성별
4. 생년월일
5. 국적
6. 한자성명
7. 직업
8. 전화번호
9. 출생국가 또는 지역
10. 특이사항

여권관련 정보
1. 여권사항 번호
2. 발급일
3. 만료일

대한민국 내 
체류 관련

1. 대한민국 내 체류지
2. 등록일
3. 대한민국 내 체류 가족사항(관계,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사항 
구분란

구분/ 체류자격/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구분/ 체류자격 만료
일/ 허가일/ 허가번호

근무처 사항 구분/ 근무처명칭/ 직위 또는 담당업무/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재입국 허가사항 구분/ 만료일/허가일/허가번호
주요활동 및 

신분변동 사항
구분/일자

범법사항 범법내용/ 처벌구분/ 처벌일자/ 조치구분/ 조치일자/ 조치근거

[표 23] 등록외국인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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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단계에서는 업무선택과 인적사항 및 

여권정보 일반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음

출처: 법무부(2018a)

 ○ 다섯째, 영주ㆍ국적 단계에서는 초청인의 인적사항, 교제 및 

혼인 경위, 초청인의 혼인경력, 소득요건, 주거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 서류 작성 시 

도움 여부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음

조사 항목 상세 내용

업무선택

1. 외국인 등록
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3. 등록증 재발급
4. 근무처변경·추가 허가·신고
5.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7. 체류자격 변경허가
8. 체류지 변경신고
9. 체류자격 부여
10. 등록사항 변경신고 

인적사항 및 
여권정보 일반

1. 성명
2. 한자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5. 국적
6. 여권번호
7. 여권 발급일자
8. 여권 유효기간
9. 대한민국 내 주소
10. 전화번호
11. 여권 발급일자
12. 여권 유효기간
13. 대한민국 내 주소
14. 전화번호
15. 휴대전화
16. 본국 주소 및 전화번호
17. 근무처(과거, 예정 근무처/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18. 재입국 신청기간
19. 이메일
20.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21. 신청일
22.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24]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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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상세 내용

초청인의 
인적사항

1. 성명
2. 성별
3. 출생국가
4. 생년월일
5. 주소
6. 집전화번호
7. 휴대전화번호
8. 전자우편 주소

교제 및 혼인 
경위

1. 배우자를 처음 만난 날짜
2. 배우자를 처음 만난 장소
3. 배우자를 소개해준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소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전화번호, 소개인과의 관계
4. 처음 만나게 된 경위
5. 첫만남 이후 관계 발전 경위, 입증 자료 유무
6. 첫만남 이후 배우자의 국가에 방문하였는지 여부
7. 첫만남 이후 배우자가 한국에 방문하였는지 여부
8. 배우자와 결혼식 하였는지
9. 한국에 혼인신고한 날짜
10. 한국에 혼인신고 시 신고서에 기재한 증인 2명 정보(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초청인)
11. 초청하려는 배우자와 동거 경험 여부-동거기간, 동거장소
12. 초청인의 부모가 혼인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초청인의 
혼인경력

1. 초청인의 과거 혼인여부
2. 과거 혼인경력(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배우자 국적, 혼인기간)
3. 과거에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
4. 가장 최근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날짜

소득요건

1. 초청인과 함께 사는 가족원 수 
2. 가족인원수에 따라, 초청인이 충족해야하는 소득요건(법무부 고시 
참고)
3. 근로소득
1) 한국취업여부, 2)직장명칭, 3)직장고용주 성명과 연락처, 4)현재 직

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짜, 5) 과거 1년간 얻은 세전수입, 6)초청
인이 과거 1년간 한국에서 취업 경험 여부, 7)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업하였던 직장명, 주소, 고용주의 이름과 연락처, 8)초청인이 과
거 1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얻은 세전 소득, 9) 세전소득의 
합, 10)현재 취업하고 있는 직장에서 얻은 소득

4. 사업소득
1) 과거 1년간 사업여부, 2) 사업장 명칭, 주소, 전화번호, 3) 사업종
류, 4) 과거 1년간 사업을 통해 얻은 세전소득
5. 그밖의 소득
1) 과거 1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에 의한 소

득존재 유무
2) 이상 문항에 기재한 소득 합산 금액
6. 재산
1) 초청인 명의의 재산 존재유무, 2) 초청인 대출 등 부채 여부, 3) 

[표 25]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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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2018a)

 ○ 여섯째,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사건관련, 용의자, 죄명, 처분, 

제출물, 행정제재, 비고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음

재산합계에서 부채 제외한 금액, 4) 순재산의 5% 금액, 5) 초청인
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재산환산금액의 합계 금액

7. 소득요건의 면제
1)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유무

주거요건

1. 배우자 입국후 거주할 주소
2. 이상의 거주공간의 권리관계
3. 거주공간 크기
4. 거주공간 방의 개수
5. 거주공간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 유무

부부간 
의사소통

1. 초청인과 배우자가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
2. 배우자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3. 초청인이 배우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4. 초청인과 배우자가 제3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5. 의사소통 요건의 면제
1) 초청인과 외국인배우자 간 출생 자녀 유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

1. 외국인 배우자 국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
베키스탄, 태국 중 하나인지 여부

2. 초청인의 정보
3.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
4. 범죄경력 및 건강정보 상호 교환 유무

서류 작성시 
도움 여부

1. 서류 작성시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도움을 준 사람의 성명, 주
소, 연락처, 초청인과의 관계

조사 항목 상세 내용

사건 관련

1. 사건 번호
2. 접수 년월
3. 구분(인지 또는 ~로부터 인수)
4. 담당(직급, 성명)

용의자

1. 국적
2. 성별
3. 성명
4. 체류자격
5. 생년월일
6. 연락처
7. 주거(소)

죄명 출입국관리법 제00조 00항 위반

처분
1. 보호(명령서발부년월, 보호기간, 보호장소, 보호기간연장, 보호통

지,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 이의신청, 보호해제)
2. 강제퇴거(명령서발부년월, 이의신청년월, 집행년월, 송환국)

[표 26]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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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2018a)

 ○ 일곱째, 난민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한국 입국사항, 한국 내 체

류사항, 국적 및 영주권, 혼인사항,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

사항, 군복무사항, 거주사항, 여권사항, 한국 사증사항, 자국 

출입국 사항, 난민인정 신청사항, 난민인정 신청사유 등을 기

록하고 있음

3. 출국명령(명령서발부년월, 출국기한년월, 출국일자년월, 출국항)
4. 통고처분(통고서발부년월, 납부기한년월, 통고금액, 납부일자년월, 

처분 후 조치)
5. 과태료(통지서발부년월, 납부기한년월, 부과금액, 납부일자년월)
6. 고발(고발일자, 고발사유, 송치관서, 결과)
7. 타관이송(연월일)
8. 기타(연월일)

제출물 제출물, 제출일자, 환부물, 환부일자
행정제재 입국금지(사증규제) 년

비고 입국일자, 불법체류기간, 동반가족원수, 출국선박 등 편수

조사 항목 상세 내용

인적사항 

1. 성, 이름
2. 다른 이름 (혼전 성명, 종교적 이름, 가명, 별명 등)
3. 생년월일(연/월/일)
4. 성별(남/ 여)
5. 국적
6. 직업
7. 직업
8. 출생지
9. 자국에서 등록된 주소지
10. 종교
11. 인종
12. 모국어 및 구사 언어 

한국 
입국사항

1. 입국일(연/월/일)
2. 입국장소
3. 입국허가여부
4. 여권번호 또는 신분증번호
5. 사증종류
6. 사증상 체류기관
7. 여권 제시 입국여부
8. 여권상 성(姓)
9. 여권상 이름 
10. 여권상 생년월일
11. 여권상 국적 

[표 27] 난민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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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체류사항

1. 현재 체류자격
2. 체류기간 만료일(연/월/일)
3. 법 위반사항
4. 법 위반사항 해당시 사유
5. 대한민국 내 주소
6. 연락처
7. 전자우편
8. 한국 내 연고자 내용

국적 및 
영주권

과거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적 및 영주권 내역(국가, 취득일, 상
실일, 현재상태)

혼인사항 혼인여부, 혼인 발생일 및 배우자 정보, 현재 상태

가족사항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정보(관계, 성명, 생년월일, 국적, 
거주국가)

학력사항
재학기간(입학, 졸업연도), 학교 또는 그 밖의 교육기관 명, 소재지, 
졸업여부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장명, 소재지, 담당업무(직위)

군복무 사항

1. 의무복무 혹은 지원 복무 여부
2. 군복무 여부
3. 군복무 기간
4. 군복무한 국가(지명 포함)
5. 복무한 군대
6. 소속 부대명
7. 전역 당시 계급
8. 전역 사유
9. 전투 참가 경력

거주사항
자국 또는 외국에서의 거주사항 내용(거주기간, 거주국가, 상세주소, 
신분)

여권사항

1.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여부
2. 여권 등 발급기관 명
3. 발급일
4. 취득목적
5. 여권 취득 여부
6.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 경위
7. 여권 불법 취득시 그 이유
8. 여권 미소지시 그 이유
9. 여권 미소지시 여권 발급 여부
10. 취득 가능 여부 항목(여권, 여행증명서, 국가신분증)
11. 여권 취득 불가능시 그 이유

한국 사증사항

1. 한국 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여부
2. 사증 발급 기관명 또는 지역
3. 사증 종류
4. 발급일
5. 한국 사증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6. 한국 사증 취득 또는 한국 입국에 도움을 준 사람의 인적사항과 

경위

자국 출입국 
사항

1. 최근 자국 출국일(연/월/일)
2. 출국 공항ㆍ항만 또는 지역
3. 출국 교통수단(비행기, 선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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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2018a)

3.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정보 DB의 변화

1)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에서는 업무의 측면에서 외국인 개

인 신원 확인의 어려움, 업무 간 정보의 단절, 데이터 신뢰도 

저하, 시스템 접근 및 이용 불편, 개인정보 오남용 개연성 존

재, 대부분 업무의 수기 작성·보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출입국 이민행정 서비스 지원 한계

에 도달하였고, 데이터 중복 및 불일치, 분산으로 인한 비효

율의 발생, 17년 전 구축된 시스템의 노후화, 기관 간 개별 

4. 출국 당시 출국목적
5. 출국시 출국허가 또는 출국비자 받아야하는지의 여부
6. 적법한 허가 수령 여부
7. 출국허가 받은 날짜
8. 출국허가 받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
9. 한국 입국 전 타국 입국 여부
10. 과거 외국정부로부터 입국거부, 체류불허, 강제퇴거 등 처분 받

은 여부

난민인정 
신청사항

1. 난민인정 신청 사유
2. 부당한 처분 및 박해 여부, 그 이유
3. 귀국시 부당한 처분 및 박해 여부
4. 신청자 또는 신청자 가족이 심문 또는 조사받았는지 여부
5. 신청자 또는 신청자 가족이 자국에서 체포, 구금 또는 구속 여부 

및 그 내용
6. 신청자 또는 신청자 가족이 자국에서 소속된 단체 또는 활동한 

단체 여부 및 그 내용
7. 자국정부나 특정 단체에 적대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8. 응답자 또는 응답자 가족이 외국정부에 난민신청 이력 여부 및 

내용
9. 자국에 거주중인 가족과 연락 지속 여부
10. 신청자의 신청 사유를 뒷받침할 서류 및 증거물
11. 한국의 난민신청에 대해 알게 된 경위
12. 한국에 입국한지 1년이 지나 난민신청을 한 경우 그 이유

난민인정 
신청사유

추가적으로 진술하고 싶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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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활성화 미흡하고, 보안에 취

약한 매체를 이용한 정보유통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

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점, 출입국·이국인 정보 공동

이용 확대에 따라 정보보안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차

세대이민행정시스템의 도입과 이를 통한 통합(이민행정업무처

리)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2) 출입국·외국인 데이터베이스 구성 현황

○ 출입국·외국인 데이터베이스는 20개 주제영역으로 구성

[그림 38] 주제별 출입국·외국인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현황

    - 26개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는 이중화를 포함하여 

30개 DB(user 기준), 4,092개 테이블로 구성(주요 13개 DB의 

3,074개 테이블에서 약 156억 건의 데이터 보유)

3)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의 도입 전·후 정보 DB 변화

□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은 DB측면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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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살펴본 업무별, 업무처리과정별 정보는 차세대이민행정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통합 관

리될 예정임

○ 통합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기존에 인천 업무 서버팜에 

인천 1, 2(RAC), 서울 업무 서버팜에 서울1, 서울2, 서울4이 

ICRM 통합1, 2(RAC)로 통합되고, 통합이미지 DB가 추가로 구

축되었음을 아래 [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음

도입 전(AS-IS)

⇒

도입 후(TO-BE)
서버 업무 서버 업무

인 천 
업 무 
서 버
팜

인 천
1,2(RAC)

심사, 국경관리, 출입국통
보, 자동출입국, 공동이용, 
체류, 통계, 국적/난민/소
송, 사증, 조사사범 보호, 
기타공통, 비자포털

인 천 
업 무 
서 버
팜

ICRM통합
1,2(RAC)

업무공통, 행정지원, 기준정
보, 비자, 자동심사대상자등
록, 선박심사, 체류, 조사, 
사범, 보호, 난민, 모바일 
이민행정, 출입국심사, 국적

인천5 비상심사 인천5 비상심사

BASE1,2(R
AC)

심사, 바이오, 체류, 자동
출입국, 통계, 사증, 기타
공통, 국적, 비자포털

BASE1,2(R
AC)

심사, 바이오, 체류, 자동출
입국, 통계, 사증, 기타공통, 
국적, 비자포털

FBIS1,2(RA
C)

바이오, 체류, 통계
FBIS1,2(R
AC)

바이오, 체류, 통계

국 경 관 리
(RAC)

심사, 국경관리, 출입국통
보, 바이오, 체류, 통계, 
사증, 조사사범 보호, 기타
공통, 자동출입국, 난민

국 경 관 리
(RAC)

심사, 국경관리, 출입국통보, 
바이오, 체류, 통계, 사증, 
조사사범 보호, 기타공통, 
자동출입국, 난민

인천10 출입국통보 인천10 출입국통보
통합이미지 통합이미지

서 울 
업 무 
서 버
팜

서울1

심사, 공동이용, 통계, 조
사사범 보호, 국경관리, 이
미지, 사증, 기타공통, 모
바일, 체류, 자동출입국, 
국적/난민/소송, 전자민원, 
출입국통보, 사회통합, 바
이오

서 울 
업 무 
서 버
팜

서울15 체류외국인관리

송수신 송수신

서울2

심사, 공동이용, 통계, 조
사사범 보호, 바이오, 이미
지, 사증, 기타공통, 체류, 
국적/난민/소송

김해

김해백업 백업

김해비상 비상

[표 28]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전후 데이터베이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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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전후의 DB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내

면 아래와 같음

[그림 39]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전후 DB 현황

서울4 이미지
제주 제주 비상서울15 체류외국인관리

송수신 송수신

김해 김해백업 백업

국 통
망 /
내 부
-G4F

G4F(RAC)

심사, 공동이용, 국경관리, 
Hikorea, 유학생, 사회통합, 
통계, 체류, 사증, 조사사범 
보호, 기타공통, 자동출입국

김해비상 비상
제주 제주 비상
국 통
망/내
부
-G4F

G4F(RAC)

심사, 공동이용, 국경관리, 
Hikorea, 유학생, 사회통
합, 통계, 체류, 사증, 조
사사범 보호, 기타공통, 자
동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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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기존 DB의 위치별로 구분되

어 있던 것이, 업무별로 구분되어 변화되고 있음을 [표 29]에

서 확인할 수 있음

도입 전(AS-IS)

⇒

도입 후(TO-BE)

법무망

서울1
사증, 심사, 체류, 조
사, 사범/보호, 국적, 
난민, 비자포탈

법 무
망

바이오취득 FBIS
바이오분석 BASE
로그 로그서울2 통계
통계 일반통계, 분석통계서울4 이미지

통합 업무

사증, 심사, 체류, 사범/
보호, 난민, 국경관리, 
선박, 조사, 국적, 감식, 
등록외국인, 외국인여권, 
내국인여권, 공통코드, 
조직, 사용자정보, 권한

서울6 실명인증
서울15 체류외국인
송수신 송수신
신원인증 신원인증

인천1 사증, 심사, 체류, 국
졍관리

인천5 비상심사
인천6 비상심사 웹
인천10 통보
외국인지
문

FBIS

바이오분
석

BASE

국경관리 국경관리, 사증, 심사
전자여권 전자여권 통 합 업 무 지

원
실명인증, 신원인증, 전
자여권

김해1

서울1백업
서울2백업 출입국업무 인사관리
인천1백업 데이터관리 메타관리, 품질관리
비상심사 인 터

넷 망 
DMZ

Hi korea 
연계

Hi korea 연계제주1 비상심사
인터넷
망 
DMZ

외부연계 외부연계, 메일 인 터
넷망

Hi korea
Hi korea, 사회통합, 자
동출입국, 유학생, 비자
포탈, 스트리밍

인터넷
망

포털 Hikorea, 사회통합, 
자동출입국

행 정
망 

출 입 국 정 보
공동이용

공동이용, 통합사증, 외
부사용자

행 정
망 
DMZ

출 입 국 정 보
공 동 이 용 연
계

출입국정보공동이용 연
계행정망 공동이용 체류, 유학생

[표 29]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전후 데이터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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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정보시스템의 변화

1)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정보시스템 현황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시스템은 이민행정업무 처리시

스템, 대민서비스 시스템, 대외기관 제공 시스템 22종과 장

비· KIOSK 4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래 [표 30]은 주요 기능별 시스템 현황임

주요 기능 시스템 구분
이민행정업무전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이민행정업무처리시스템

심사

(정보분석)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
탑승자 사전확인(I-prechecking)
사전승객정보분석(APIS)
사전승객예약정보분석(PNR)
승객정보관리(PIMS)
환승객관리(T/S)

비상심사시스템(C/S)
비상심사시스템(Web)
자동출입국심사 신청서비스(SES) 대민서비스시스템
자동출입국심사관리시스템(AICS)

장비·KIOSK화물터미널무인심사시스템(RCSS)
선원관리시스템
이동출입국심사시스템

사증
사증업무시스템(KVIS) 이민행정업무처리시스템
비자포털(e-VISA) 대민서비스시스템
통합사증정보시스템(IVIS) 대외기관제공시스템

조사
체류외국인관리시스템(FRMS)

이민행정업무처리시스템

외국인정보분석시스템(FIAS)
모바일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mICRM)

감식 출입국감식정보시스템(KIAS)

바이오분석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FBIS)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

체류
외국인을위한전자정부(Hikorea) 대민서비스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 대외기관제공시스템

사회통합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대민서비스시스템

[표 30] 주요 기능별 시스템 현황

○ 시스템 측면에서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의 도입 후 주된 변화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의 개선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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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30]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어플리케이션 구성도는 아래 

[그림 40]와 같음

 

[그림 40]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구성도

 ○ 이민행정시스템의 서버 위치별 내․외부 연계도는 아래 [그림 

41]과 같음 크게 인천과 서울로 양분되어 있고, 김해서버에 

백업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41] 서버 위치별 내·외부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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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개 단위시스템, 약 3만본 프로그램, 4천여 개 테이블로 시스

템 구성·운영

시스템 구분 단위 시스템수 테이블수
이민행정 업무처리 ICRM 등 15개 + 장비 4개

4,092개대외기관제공 외국인정보공동이용 등 2개 
대민 및 대외국인 서비스 하이코리아  등 5개

합    계 26개 4,092개

[표 31] 시스템 현황

2)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응용프로그램 구성 현황

구분 계 화면 서비스 보고서 기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체류/조사․사범/국적/이미지 관리 등)
11,011 3,757 4,945 1,767 542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출입국 심사) 2,331 854 1,176 298 3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HiKorea) 5,306 2,319 2,898 89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 1,645 547 947 151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1,335 335 984 16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시스템 1,177 739 418 20

사증시스템(비자 포털 등) 3,460 1,329 1,991 139 1
체류외국인관리시스템(FRMS) 280 137 143
외국인정보분석시스템(FIAS) 391 79 312
자동출입국관리시스템(SES) 1,169 353 815 1

모바일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m-ICRM) 124 76 48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FBIS) 174 61 113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 1,493 769 549 19 156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 463 281 182
감식정보시스템(KIAS) 218 171 47

화물터미널원격심사시스템 47 45 2
비상심사시스템 518 183 335
선원관리시스템 110 49 56 5

출입국통보시스템 2 2
이동출입국심사시스템 152 94 57 1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모니터링 포함) 279 65 210 4
외부기관연계시스템(인천공항) 15 15

합   계 31,700 12,243 16,228 2,510 719

[표 32] 응용프로그램 구성 현황

  (단위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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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출입국·외국인정보 공동활용 현황

○ 정보시스템 연계 구성

[그림 42] 정보시스템의 외부연계 구성도

 ○ 출입국·외국인정보는 다양한 연계방식으로 49개 내·외부 기

관과 정보를 송·수신하고 있음(송신기관 : 49개, 수신기관 : 

23개)

 ○ 49개 기관과 송수신하는 상세연계 항목수는 총 584건이며, 연

계방식은 크게 행공센, ESB, 데몬, EAI, FTP, DBLink, 웹서비

스 등 12가지 종류로 분류됨

연계구분 서비스 예시 설명

웹서비스

(행공센)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를 경유하여 안전하게 

유통해주는 서비스

- 대량정보 전달을 위한 

[표 33] 외부기관과 연계 서비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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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구분 서비스 예시 설명
대량정보유통과 정보보

유기관의 사실여부(Y,N) 

실시간 조회

웹조회

- 법무부의 외국인정보공

동이용시스템(Fine) 정

보 조회

법무부

EAI

- 서로 다른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

보에 대한 전달, 연계,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으로 법무부 EAI 

솔루션 Indigo를 사용

함

외부

EAI

- 서로 다른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

보에 대한 전달, 연계,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으로 연계되는 

각 외부기관의 EAI 솔

루션을 사용함

법무부

ESB

- 동종/이종 정보 플랫폼

에 독립적으로 메시지 

라우팅, 메시지 변환, 

서비스 조합기능 제공

- Data 특성에 따라 DB, 

File, Web Service 등의 

서비스 컴포넌트를 제

공

FTP

(통보서버)

- FTP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와 접속을 위한 클

라이언트로 구성

- 법무부에서 연계기관에 

직접 전송하는 방법(전

송)과 연계기관에서 직

접 가져가는(추출) 두 

종의 방법 존재.

단말기

- 외부기관용으로 개발된 

법무부 출입국정보관리

시스템을 해당기관에서 

사용

데몬 - 서로 다른 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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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연계체계 

연계구분 서비스 예시 설명

데몬을 이용하여 상호 
연계

DB Link

(통보서버)

-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간 자료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타 
DBMS에 있는 정보를 
링크

공문
- 온나라, 전자우편, Fax 

등을 이용하여 공문 
전달

웹서비스 - 웹을 통한 정보 조회

KTNET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순
번 기관 관련부서

(또는 업무) 연계항목 송/
수신

기존
연계
방식

표준
연계방식

1

경찰청
(4종)

본청 외사정보과 출입국규제통보자 송신
DB 

LINK

법무부
ESB

2 본청 외사정보과 APIS통보자 송신
DB 

LINK

3 본청 외사정보과 APIS사전분석규제자통보 송신
DB 

LINK

4 본청 외사정보과 테러지원국가 ED카드 송신
DB 

LINK

5
고용노
동부

　정보화기획팀 출입국규제통보자 송신
DB 

LINK
행공센

6

관세청
(15종)

PNR 항공예약승객명부 공통내역 수신 데몬

법무부
ESB

7 PNR 항공예약승객명부 개별내역 수신 데몬
8 PNR 항공예약승객명부 개별여행경로내역 수신 데몬
9 PNR 항공예약승객명부 개별수화물내역 수신 데몬
10 PNR 항공예약승객명부 공통미탑승내역 수신 데몬

11 PNR 항공예약승객명부 티켓발권내역 수신 데몬

[표 34] 표준연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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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기관 관련부서

(또는 업무) 연계항목 송/
수신

기존
연계
방식

표준
연계방식

12 APIS/GD 입국EDI파일문서관리대장 수신 데몬
13 APIS/GD 경유지EDI문서테이블 수신 데몬
14 APIS/GD 운항EDI문서테이블 수신 데몬
15 APIS/GD 입국승객EDI문서테이블 수신 데몬
16 APIS/GD 출국EDI파일문서관리대장 수신 데몬
17 APIS/GD 출국경유지EDI문서테이블 수신 데몬
18 APIS/GD 출국운항EDI문서테이블 수신 데몬
19 APIS/GD 출국승객EDI문서테이블 수신 데몬

20 전산정보관리과 MRP심사로그 송신
DB 

LINK

21
국가정
보원
(3종)

국정원(지부포함) 출입국규제통보자 송신
DB 

LINK
법무부
ESB

22 국정원(지부포함) APIS사전분석규제자통보 송신
DB 

LINK

23 국정원(지부포함) 테러지원국가 통보 송신
DB 

LINK

24
국세청
(2종)

징세과 출입국규제통보자 송신
DB 

LINK
행공센

25 징세과 출국금(정)지자의 시스템 입력사항 송신
DB 

LINK

26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 출입국규제통보자 송신
DB 

LINK
법무부
ESB

27

보건복
지부
(6종)

질병관리본부 국내체류 외국인 결핵환자 수신
DB 

LINK
행공센

28 질병관리본부 국내체류 외국인 결핵환자 출국기록 송신
DB 

LINK

29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 대상 외국인정보 수신
DB 

LINK

법무부
ESB

30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 대상 외국인 입국신고서 이미지 송신
DB 

LINK

31 질병관리본부 오염국 출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정보 수신
DB 

LINK

32 질병관리본부 외국인등록번호 송신
DB 

LINK

33
서울특
별시

38세금징수과 출입국규제통보자 송신
DB 

LINK
행공센

34

외교부
(7종)

영사서비스과 외교부 국적 접수 정보 수신
법무
부EAI

행공센

35 영사서비스과 외교부 국적 접수 진행상태 정보 송신
법무
부EAI

36 영사서비스과 외교부 국적법 질의 수신 수신
법무
부EAI

37 영사서비스과 외교부 국적법 질의 답볍 송신 송신
법무
부EAI

38 영사서비스과 최종심사결과저장 송신
법무
부EAI

39 영사서비스과 허가처리 송신
법무
부EAI

40 영사서비스과 외교부 영사수입금 송신
법무
부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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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기관 관련부서

(또는 업무) 연계항목 송/
수신

기존
연계
방식

표준
연계방식

41 우리은
행

(2종)

외국인영업부 Global Entry 수수료 납부자 수신 데몬
법무부
ESB42 외국인영업부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납부자 수신 데몬

43 인천국
제

공항공
사

(3종)

스마트공항팀 출국및환승여객 항공사 운송 정보 수신
DB 

LINK
법무부
ESB

44 스마트공항팀 환승구역 보안검색대 통과자 정보 수신
DB 

LINK

45 스마트공항팀 입국장 구역별 심사 현황 송신
DB 

LINK

46

통일부
(7종)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신원의뢰 수신
DB 

LINK

법무부
ESB

47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신원결과 송신
DB 

LINK

48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방북승인정보 수신
DB 

LINK

49 남북교류협력시스템 통행계획 수신
DB 

LINK

50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승인취소 수신
DB 

LINK

51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남북왕래로그 송신
DB 

LINK

52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방북목적코드 수신
DB 

LINK

53
해양경
찰청

수사정보과 출입국규제통보자 송신
DB 

LINK
법무부
E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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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민정보서비스원의 DB /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1) 기능연계 측면: 이민정보서비스원 DB /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기능과 DB / 시스템 연계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앞서 제시된 타당성 분석와 조직 역할 및 

구성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과 이민자들에게 수요자 맞춤

형·(기관)통합적인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야함

○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낮고, 공

개성이 높은 데이터51)가 서비스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기능과 시스템 및 DB 구축시 연계방안은 

다음 [그림 40]와 같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기능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법무부가 기존에 수행하던 기능을 이관하여 수행할 ‘기존 기

능’과 타부처⦁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하게 될 ‘새로운 기능’임

○ 기존 기능을 중․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였고, 중․단기적으로 도입

할 수 있는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출입국 외국인 관련 

시스템과 DB의 운영, 관리과 출입국, 외국인 관련 통계의 수

집, 작성, 분석이라고 간주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과 DB를 연

동하였음

51) 보안성이 높고, 공개성이 낮은 데이터에는 국가별 출입국외국인 수가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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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이민정보서비스원 기능과 시스템/DB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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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능은 이민자, 외국인 지원 서비스로 ‘국외 우수인력 

유치’와 ‘이민자 외국인 정착 지원’을 고려할 수 있고, 국

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

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의 

현황 등과 이러한 우수 인재를 포함한 외국인과 이민자의 정

착을 지원(현재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중)을 통

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칭)외국인종합지원시스템과 

(가칭)외국인종합지원DB의 구축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대국민 지원 서비스까지 확장의 여지가 있을 것

임

□ 출입국·외국인 정보 시스템 / DB 활용한 기존 서비스 이관

○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DB/시스템 

중 유학생 DB/시스템,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Hikorea)와 통

계 DB, 사증/심사/체류 등의 DB가 활용될 수 있음

□ 정보 DB / 시스템 활용 새로운 서비스

○ 추가적인 대민 서비스를 위하여 (가칭)외국인종합지원 DB와 

Bigdata DB의 추가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을 촉진하고, 유의미한 데이

터의 활용성과를 위하여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문

제의 소지가 적은 데이터의 Open API화를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Bigdata DB는 출입국, 외국인 등에 대해 언론기사, SNS의 자료

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비정형데이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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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text mining, 감정분석, 머신러닝 등의 빅데이터 분석 기법

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국/내외 특정 국가, 특정 지역, 외국인 집단 등에 

대한 동향 파악이 가능하고, 증거기반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여기에서 증거기반정책(evidence based policy)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자료 또는 데이터의 명확성이 담보되고, 방법론의 강화

를 통해 제시된 증거의 확증성이 재검증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을 의미함(윤광성 외, 2016) 즉, 객관적 사실성과 수용성

이 담보된 증거에 기초하여 설계된 정책(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2018 재인용)

○ 증거기반정책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과학적 접근에 따른 근거와 함께 정책담당자의 전문

성과 정책대상자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면 Rubin(2013)에 따

르면, 생산성이 있고, 효율적인 증거기반정책은 정책담당자의 

전문성(Practitioner’s Expertise), 과학적 연구증거(Best 

Research Evidence), 정책대상자 특성(Client Attributes)이 종

합적으로 고려된 통합기반에서 가능하다고 하였음(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8)

2) 출입국외국인 DB, 시스템의 활용 방안(확장)

□ 출입국·외국인 통계 데이터 분석의 측면에서 통계 작성 및 분

석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됨. 

○ 먼저, 이민자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 동향 및 전망 등

이 포함된 종합적 이민자 유입 계획 수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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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

정보와 추가적으로 고용정보원(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임금데

이터 등의 연계가 필요함

○ 다음으로, 이민자 유입이 경제 및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

회문화지역적 영향 등의 장기적 시각에서의 분석/평가가 가능

할 것임

- 이는 일부 이민정책연구원의 기능과 중첩되므로 이민정책연구

원과의 특히, 통계 데이터 공유 등의 측면에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민자 증가에 따른 밀집지역 관리, 불법체류 다발 지역업

종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유관 부처, 이민정책연구원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이민관련 조사의 시행, 국제이민지표와 국제이민통계사

업 참여, 주요 각 국의 이민당국 및 국제기구와 정보교환 등 

글로벌 협력 활성화

-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진행하는 고용-체류조사 등을 이

민정보서비스원에서 주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Bigdata를 활용한 국/내외 외국인, 이민 동향의 파악 등의 기능 

수행할 수 있음

○ 이러한 분석에는 분석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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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 DB 활용서비스 개선 방안

1)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시스템, DB구축 방안

□ 법무부와 이민정보서비스원의 DB 공유,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

□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출입국관리통합 DB, 대민 DB, 

통계 DB와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받아 유의미한 통계 분

석 및 정책의사결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DB 연동, 공유가 필요함

□ 이민정보서비스원에 DB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DB 센터

를 통해 내부 시스템 연계와 DB 공유가 이루어져야함

2) DB 센터 구축

□ 이민정보서비스원 내부에 DB 센터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는 경영지원시스템과 사업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임

□ 경영지원시스템은 이민정보서비스원의 내부적인 행정처리와 DB 

관리 등 일상 업무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임

□ 사업지원시스템은 이민정보서비스원에서 생산한 (유의미한) 정

보를 법무부, 타 부처, 타 기관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이민정보서비스원 발족 전 별도의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등이 요구됨

3)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처 간-기관 간 외국인 정보 공유를 위한 연결자

(Key)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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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증)는 행정안전부가 부처 간-기

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연결자52)로 활용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등록번호(증)는 법무부가 

부처 간-기관 간 정보 공유, 연계를 하기 위한 연결자로 활용

의 필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법무부 공무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바탕

으로 한 정보연계⦁공유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사무관 000)사실 외국인 정보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는 내국인
에 대한 행안부 관리의 주민등록 정보와 비슷함, 이를 통하여 정보공유, 연계와 
그에 따른 공유 방식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음”

52) 헌법재판소 판결문(2015. 12. 23.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참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 ISP

[그림 44]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연계

-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함으로
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
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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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인감시스템 연계

-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
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으로,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도 공증에 준하
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각종 활동에 편리하고 폭 넓게 이용

[그림 46] 본인서명확인시스템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규
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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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부처, 기관과의 정보공유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무부의 

표준연계체계와 행정안전부의 행정공유정보의 표준연계방식

으로 공유할 수 있음. 여기에는 공유를 위한 agent의 설치가 

필요함

□ 또한 연계의 방식을 과거에 API를 통해 연계하는 것은 보안의 

문제가 발생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어, 기관(부처) 

간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의 전문가(LG CNS 담당자) 인터뷰 내용

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전략)...연계방식은 법무부 표준연계방식과 행정공유정보의 표준연계방식 두가지
가 있어서 공유하는 것에 agent만 설치된다면 문제가 없음. 여기에서는 모든 

[그림 47]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진위 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는 서비
스로서 행정기관, 금융기관, 민원24, ARS(1382)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출처: 행정안전부(2018).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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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대해 기관간 연계할 때 과거에 연계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것도 고려
가 필요함...(중략)...과거에는 API를 통해 연계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API를 
통해 연계하는 방식은 보안에 구멍이 생기는 등 추적이 불가능해 log기록을 통
한 통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특히 외국인 정보는 개인정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간 연계가 더욱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됨...(후략) ”

4) 내부-외부 수요조사를 통한 DB matching를 통한 서비스 발굴(DB 연

계, 공동 활용 강화)

□ 수요조사의 중요성은 출입국·외국인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LG CNS 담당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전략)...이러한 정보를 타 기관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수사기관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중략)...여기에
서 중요한 것은 각 기관별 외국인 정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임. 과거에 
행안부의 주민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분석
한 바 있음. 또한 주민정보에 대한 필요를 파악할 때, 5,000종의 민원을 분석한 
바 있음...(후략)”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외부 수요조사와 내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출입국·외국인 DB의 내부, 외부 각각의 수요를 파

악하고 이를 매칭(matching)시키는 방법을 제안함 

□ 외부 수요조사는 각 부처가 Service 수요조사: 타 정부부처 및 

기관이 필요한 법무부 내 서비스, DB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함

□ 내부 수요조사는 이민정보서비스원 등 법무부가 추가로 제공하고

자 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외부 DB 수요조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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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성공적인 빅데이터 축적 및 분석,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database) 자체 보다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가 중요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진은 법무부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음

“(전략)...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대외(타 부처) 통계 제공 서비스
를 위해서는 별도의 통계팀이 있어야함. 유사한 사례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할 
때, 각 부처마다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와 공개할 수 없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별도의 용역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음. 이민정보서비스원의 별도의 통계팀은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전처
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예산 등을 가진 인력과 기술을 세팅할 필요가 있음. 또
한 원하는 정보를 부처와 타 부처, 기관에서 정확하게 요청하는 “소통”이 원활
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 빅데이터 분석이 의미있기 위해서는, 최근 4-5
년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빅데이터의 수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막상 분석 단계
에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는 의미있는 분석이 되기 위한 중요 데
이터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부서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분석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
를 갈음하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데이터 소스는 어디서 가져오고, 코드 일치
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 혹은 지자체에서는 실제 수집 후에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
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모든 과정을 외부에 외주 맡기는 경우가 있
음. 그러나 외주의 경우에는 당장의 결과는 나타나지만, 다음 해에 연속성을 가
지고 같은 분석을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 (빅데이터 분석의 성공을 위
해서는 분석의 목표(계획)와 실제 분석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제대로 확정하기 위

해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함

□ 인프라에는 기술인프라(인력전문성, DB, System 구축 및 연계), 

법제도인프라(법제, 팀/조직, 협업(governance)), 인식인프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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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 목표, data 공동활용, data 중요성 인식) 등이 있음

□ 부처간 system 연계, DB 공유를 위한 적극적인 MOU, 협약 등 

거버넌스 구축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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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민정보서비스원 연구/활동 확산 방안
1. 이민정책연구 현황- 국내 논문 및 보고서 현황
2. 이민정책연구 현황 – 국외 논문 및 보고서 현황
3. 소결 및 시사점 – 이민정책 및 정책 연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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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정책연구 현황 – 국내 논문 및 보고서 현황

□ 최근 10년간 국내 및 국외의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출

판된 논문 및 보고서는 국내의 다수의 연구기관 및 저널에서 

발간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논

문의 경우,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보, 한국행정학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행정논총, 한국정책과학학

회보, 국제정치논총, EU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다문화교육연

구와실천, 지중해지역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사회과학연구. 

국제지역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의정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유

럽연구, 인문과학연구, 국제지역연구, 공법학연구, 법학연구, 

기업경영리뷰, 통일인문학, 인문사회과학연구, 초등도덕교육, 

경제와사회, 한국과국가정치, 토지공법연구, 현대사회와다문

화, 디지털융복합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다문화와평화, 법학

논총, 동국사학, 공법학연구등에서 출판되고 있음  

 

○ 즉, 이민/외국인 정책 관련 논문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출판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논문의 연구대상 국가에 있어서도 다양

성을 나타내고 있음. 구체적으로 EU(유럽연합),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국가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국가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

르, 홍콩,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연

구대상으로 설정함 

제4장  이민정보서비스원 연구/활동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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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논문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책, 망명

정책, 다문화정책, 통합정책, 이민복지정책, 이민자취업정책으

로 유형화 시킬 수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논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보, 안전, 

고용, 문화, 교육, 경제, 복지, 문화, 법.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논문을 Lowi의 정책유형별(분배, 재분배, 

규제, 구성 정책)로 유형화할 경우 그 내용에 있어서 모든 정

책유형을 포함하고 있음 

연구 대상국가 연구내용 유형별 Lowi 의 정책유형별

국가명
논문
수

연구내용
논문
수

연구내용
논문
수

연구내용 논문수

한국 16 이민정책 28
법,제도 23 규제 27고용 9

교육 5
분배 15

독일 7
다문화정책 11 고용,문화,교

육,복지
4

EU
(유럽연합)

6

분배,재분배 6

이민,망명 
정책

5 문화 3미국 4

법.제도,교육 3프랑스 4 이민정책,통
합정책

4

구성 5
안보,안전 2영국 3 이민정책, 

다문화정책
4 고용,교육 2

호주 3 고용,경제,교
육

1
이민자 취업 

정책
3 규제,분배 4러시아 1 고용,경제,문

화
1스웨덴 1

스위스 1 고용,문화,교
육,복지, 
양성평등

1 구성,규제 1
다문화정책,

통합정책
2스페인 1

고용,문화 1싱가포르 1 교육, 복지 1
재분배 1통합정책 2 교육,복지,문

화
1일본 1

[표 35] 출판된 국내논문들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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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연구

대상국가의 경우 한국(16), 독일(7), EU(6), 미국(4), 프랑스(4), 

영국(3), 호주(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

책(28), 다문화정책(11), 이민 및 망명정책(5), 이민 및 통합정

책(4), 이민자 취업정책(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유형별 분류의 경우 법·

제도(23), 고용(9), 교육(5), 고용·문화·교육·복지(4), 문화

(3), 법·제도·교육(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을 Lowi의 정책유형별로 분

류하면 규제(27), 분배(15), 분배·재분배(6), 구성(5), 규제·분

배(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출판된 보고서의 경

우 한국고용정보원, IOM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경

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에서 출판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 관련 보고서도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출판되

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보고서의 연구대상 국가에 있어서도 다

양성을 나타내고 있음. 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 독일, 프랑

스, 영국, 네덜란드 비롯한 유럽국가들, 북미의 캐나다, 한국,  

복지 1
안보,안전,고
용,경제,교육

1 규제,분배,재분
배

1
이민복지정
책,다문화 

정책
1다국가연구 11

고용,문화,교
육

1

 계 60 계 60 계 60 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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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함.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보고서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책, 난

민정책, 다문화정책, 통합정책, 이민자취업정책으로 유형화 시

킬 수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보고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보, 안전, 

고용, 교육, 경제, 복지, 법.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보고서를 Lowi의 정책유형별(분배, 재분

배, 규제, 구성 정책)로 유형화 할 경우 그 내용에 있어서 모

든 정책유형을 포함하고 있음

○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6]와 같음 

연구 대상국가 연구내용 유형별 Lowi 의 정책유형별
국가명 보고서수 연구내용 보고서수 연구내용 보고서수 연구내용 보고서수
한국 13 이민정책 10 법,제도 6

규제 9경제 3
국제 2

난민정책 4
고용 3

분배 5
OECD 1

 이민자 
취업정책 

4 고용,경제 3독일 1
영국 1

교육 2영국,독
일, 한국

1
분배,재분

배
2

이민정책,
다문화정

책
2영국,네덜란

드,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1

고용,교육,
복지

2

교육,복지,
법,제도

1다문화정
책

1
구성 2

고용,교육 1중국, 
필리핀, 

1
이민정책, 1

[표 36] 출판된 국내보고서들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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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보고서는 정책유형을 적용할 수 없는 보고서임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내보고서

의 연구대상 국가의 경우 한국(13), 국제(2), OECD(1), 독일(1), 

영국(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보고서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

정책(4), 난민정책(4), 이민자 취업정책(4), 이민 및 다문화정책

(2), 다문화정책(1), 이민 및 통합정책(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보고서의 유형별 분류의 경우 

법·제도(6), 경제(3), 고용(3), 고용·경제(3), 교육(2), 고용·

교육·복지(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을 Lowi의 정책유형별로 분

류하면 규제(9), 분배(5), 분배·재분배(2), 구성(2) 순으로 나타

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논

문 및 보고서를 종합해서 유형화하면 다음의 [표 37]과 같음 

    

인도네시
아 통합정책 안보,안전 1캐나다,

한국
1

 계 22 계 22 계 22 계 18*

연구 대상국가 연구내용 유형별 Lowi 의 정책유형별
국가명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한국 29

이민정책 38
법,제도 29 규제 36

독일 8 고용 12 분배 20
EU

(유럽연합)
6 교육 7 분배,재분배 8

다문화정책 12미국 4
고용,문화,교

육,복지
4 구성 7

[표 37] 출판된 국내 논문 및 보고서들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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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보고서는 정책유형을 적용할 수 없는 보고서임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내 논문 

및 보고서의 연구대상국가의 경우 한국(29), 독일(8), EU(6), 

미국(4), 프랑스(4), 영국(4)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내 논문 및 보고서의 연구내용

의 경우 이민정책(38), 다문화정책(12), 이민자 취업정책(7), 이

민 및 다문화정책(6), 이민 및 망명정책(5), 이민 및 통합정책

(5), 난민정책(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내 보고서의 유형별 분류의 경

우 법·제도(29), 고용(12), 교육(7), 고용·문화·교육·복지

(4), 문화(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프랑스 4 문화 3 규제,분배 4이민자 취업 
정책

7
영국 4 법.제도,교육 3 구성,규제 1

이민정책, 
다문화정책

6호주 3 안보,안전 3 재분배 1
러시아 1 경제 3

규제,분배,재
분배

1

이민,망명 
정책

5스웨덴 1 고용,경제 3
스위스 1 고용,교육 3

이민정책,통
합정책

5스페인 1
고용,교육,복

지
3

싱가포르 1
고용,경제,교

육
1

난민정책 4

일본 1
고용,경제,문

화
1

다문화정책,
통합정책

2

다국가연구 15

고용,문화,교
육,복지, 
양성평등

1

통합정책 2 고용,문화 1
교육, 복지 1

교육,복지,문
화

1

이민복지정책
,다문화 정책

1
복지 1

안보,안전,고
용,경제,교육

1

고용,문화,교
육

1

 계 82 계 82 계 82 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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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을 Lowi 의 정책유형별로 분

류하면 규제(36), 분배(21), 분배·재분배(8), 구성(6) 순으로 나

타나고 있음

2. 이민정책연구 현황 – 국외 논문 및 보고서 현황

□ 최근 10년간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출판된 논

문의 경우,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Social Forces, People and place,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Patterns of 

Prejudice, Law &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astoralism,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British

Politic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Journal of Refugee Studies,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등에서 출판되고 있음  

○ 즉, 국내 출판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민/외국인 정책 관련 국외 

출판 논문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출판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국외 논문의 연구대상 국가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음. 구체적으로 EU(유럽연합), 그리스,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럽국가들,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북미 국가들,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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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

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함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논문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책, 망명

정책, 다문화정책, 통합정책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논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보, 안전, 

고용, 문화, 교육, 경제, 복지, 양성평등, 문화, 법. 제도와 관

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논문을 Lowi의 정책유형별(분배, 재분배, 

규제, 구성 정책)로 유형화할 경우 그 내용에 있어서 모든 정

책유형을 포함하고 있음

연구 대상국가 연구내용 유형별 Lowi 의 정책유형별
국가명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미국 19
이민정책 70

법,제도 19

규제 66
고용 18

복지 11
EU

(유럽연합)
9

독일 6 이민정책,통
합정책

6
안보,안전 10

분배 9스웨덴 5 교육 7
캐나다  5

난민정책 3

고용,복지 3

재분배 6영국 3 안보,안전,고
용

3

호주 2 양성평등 2
핀란드 2 이민정책, 

다문화정책
3

고용,경제 2 규제 
분배,재분배

3스페인 2 복지,양성평
등

2
노르웨이 2 다문화정책,

통합정책
2

문화 2
규제,분배 1일본 2 경제 1

프랑스 1 안전 1
덴마크 1 이민,다문화 

통합,정책
2 고용,경제 1 규제,재분배 1코스타리카 1

그리스 1 이민,망명 
정책

1
경제,문화 1

규제,분배,구
성

1
뉴질랜드 1

고용,양성평
등

1

이스라엘 1 통합정책 1
고용,경제,복

지
1

[표 38] 출판된 국외논문들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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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에는 인권이 포함됨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연구

대상국가의 경우 미국(19), EU(9), 독일(7), 스웨덴(5), 캐나다

(5), 영국(3), 호주(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

책(70), 이민정책·통합정책(6), 난민정책(3), 이민 및 다문화정

책(3), 다문화정책, 통합정책(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유형별 분류의 경우 법·

제도(19), 고용(18), 복지(11), 안보·안전(10), 교육(7), 고용·

복지(3), 안보·안전·고용(3), 양성평등(2)순으로 나타나고 있

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을 Lowi의 정책유형별로 분

류하면 규제(66), 분배(9), 재분배(6), 규제·분배·재분배(3)순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이민/외국인정책과 관련하여 출판된 국외보고서의 

경우 주로 Migration Policy Institute(MPI)와 OECD에서 발간되

고 있음 

고용,안보,안
전

1

분배, 재분배 1

이탈리아 1

다국가연구 25

고용,경제,교
육

1

고용, 교육, 

경제, 복지 
1

 계 88 계 88 계 88 계 88

연구 대상국가 연구내용 유형별 Lowi 의 정책유형별

국가명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
수

[표 39] 출판된 국외보고서들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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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에는 인권이 포함, 유형별 항목의 기타 항목의 경우 (고용·교육·문화), (고용·복지·교육, 
고용·법·제도·교육), (복지·교육·법·제도), (안보·안전·경제·문화) 등이 포함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외보고서

의 연구대상국가의 경우 미국(30), 영국(4) EU(4), 독일(3), 

캐나다(2), 터키(2), 스페인(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

정책(61), 이민정책·통합정책(9), 통합정책(7), 이민 및 망명

정책(7), 다문화정책(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유형별 분류의 경우 

법·제도(21), 고용·경제(12), 고용(9), 경제(6), 복지(5), 교육

(4), 고용·교육(3), 제도(3), 안보·안전(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을 Lowi의 정책유형별로 

미국 30 이민정책 61 법,제도 21
규제 63영국 4 고용,경제 12

EU
(유럽연합)

4 고용 9이민정책,
통합정책

9
분배 11독일 3 경제 6

캐나다 2 복지 5
통합정책 7터키  2

규제,분배 7교육 4스페인 2
고용,교육 3이민,망명정

책
7그리스 2

제도 3
구성 3네덜란드 2

안보,안전 3
다문화정책 1

노르웨이 2
국제협력 2

스웨덴 2 규제,분배,재
분배

2
고용 경제 

제도
2

이민,망명,
통합정책

1
시리아 2

법,제도,문화 2중국 1
고용,법,제도 2

구성,분배 1
체코 1

이민,통합,
다문화정책

1 교육,복지 2
포르투갈 1 고용,법,제도,

교육
2

규제,구성 1

프랑스 1

이민,다문화
정책

1

양성평등 1다국가연구
(OECD 

국가 연구 
포함)

27
경제,제도 1

기타 8

 계 88 계 88 계 88 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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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면 규제(63), 분배(11), 규제·분배(7), 구성(3), 규제·

분배·재분배(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출판된 논

문 및 보고서를 종합해서 유형화 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내 논문 

및 보고서의 연구대상국가의 경우 미국(49), EU(13), 독일(9), 

스웨덴(7), 캐나다(7), 영국(7), 스페인(4), 노르웨이(4)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내 논문 및 보고서의 연구내

용의 경우 이민정책(131), 이민·통합정책(15), 통합정책(8), 

이민 및 망명정책(8), 이민 및 다문화정책(4), 난민정책(3) 순

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구 대상국가 연구내용 유형별 Lowi 의 정책유형별

국가명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미국 49
이민정책 131 법,제도 40

규제 129
EU

(유럽연합)
13 분배 20

고용 27독일 9 규제,분배 8이민정책,
통합정책

15스웨덴 7 재분배 6복지 16
캐나다 7

규제,분배,
재분배

5통합정책 8
고용, 경제 13영국 7

구성 3
이민,망명 

정책
8스페인 4

노르웨이 4
안보,안전 13이민,다문

화정책
4프랑스 2

그 이외 
연구

5
그 이외 

국가들 및 
다국가연구

74
교육 11난민정책 3

그 이외 
연구

7
그 이외 

연구
56

 계 176 계 176 계 176 계 176

[표 40] 출판된 국외 논문 및 보고서들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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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내 보고서의 유형별 분류의 

경우 법·제도(40), 고용(27), 복지(16), 고용·경제(13), 안

보·안전(13), 교육(1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을 Lowi 의 정책유형별로 

분류하면 규제(129), 분배(20), 규제·분배(8), 재분배(6), 규

제·분배, 재분배(5), 구성(3)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합해보면 최근 10년간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 및 

보고서의 경우 국내의 경우에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고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책, 다문화정책

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국외의 경우에도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및 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연구 및 보고서의 내용의 경우 이민정책, 통합정

책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에는 법·제도연구 및 고용, 교

육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고 Lowi의 정책

유형별로는 규제정책 및 분배정책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한편 국외의 경우에는 법·제도연구 및 고용, 복지, 경제, 안보, 

안전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고 Lowi의 정

책유형별로는 규제, 분배, 재분배정책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

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이러한 연구들에 추가로 특히 외국인/이민자 출입국 관리와 관

련하여 출판된 논문들의 경우 법·제도에 관련된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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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및 시사점 - 이민정책 및 정책 연구와 관련 

○ 위의 [표 38]에서의 내용과 같이 주요 외국들의 최근 이민정책 

동향은 역사적으로 이민자 유입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

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구분배제, 동화, 통합 및 

다문화주의와 같은 이민자 편입정책이 이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구분배제(differentia l exclusion) , 동화(assimilat ion) , 통합

(integration) 및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 구분배제형은 교체순환을 원칙으로 하며 이주민의 정주를 허용

하지 않는 특징으로 함

- 동화형 편입은 이민자를 수용국 문화에 일방향적으로 통합하는 

정책인 반면에 통합형 편입은 수용국과 이민자의 문화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통합되어 가는 방식임 

- 다문화 정책은 이민자가 집단적으로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

지하며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받는 유형임  

국가 주요현황

일본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거부하는 관광지 증가 
미국 무슬림 입국 금지령에 따라 2018년 회계연도 비자 발급 감소  

캐나다 2018년 학생비자로 입국한 인도인 2015년 대비 3배 증가
독일 외국인 요양 보호사, 간병인 증가

이탈리아
2018년 외국인 혐오범죄가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 이러한 외국인 혐오 
범죄는 자국의 경제·사회 문제를 외부에서 유입된 외국인의 탓으로 돌리
는 태도로인해 혐오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 

그리스 투자이민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 추진
덴마크 임시 체류허가를 받은 시리아인 난민에 대해 귀환 방법 검토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2019)

[표 41] 주요 외국들의 상이한 이민/외국인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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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호주, 미국, 스웨덴의 경우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동화주의를 정책 기조로 채택하고 있음 

 ○ 한편 다음의 [표 42]에서 같이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가 간

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전문 직종 유치 및 단계별 이민자 유

입 정책을 포함한 이민자 유입정책의 경우 정책의 목표와 대

응이 유사해지는 경향도 나타남

   

내용 유사 이민/외국인 정책 동향
유입정책: 1. 전문직 선호 경향비자 정책 등을 통한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들의      

         취업촉진·유도 및 이들의 장기 거주를 장려

          2. 단계별 이민자 유입 정책: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한시적 

          자격으로 입국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증가       
국가                이민/외국인 정책 내용

미국 

H-1B 비자를 통해 세계 정보기술 전문기술자들을 흡수하고 있

음, 단기별 이민자 유입정책의 경우, 학생비자 F-1 비자로 미국 

대학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은 신청자에 한해 취업전 미

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1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한편 STEM 분야의 졸업생에게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줌      

캐나다, 호주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의 한시적 취업 허용 후 고용주 추천이나 

지방정부 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호주의 경우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 이나 IT분야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점수제를 통

해 영주이민 신청을 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일본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업 중과 졸업 후 이들의 노동력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음.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

한 유학생은 13만 6,000명이고 그 규모가 캐나다(13만 5,000 명) 

와 유사한 수준 임
동남아시아 

국가들

전문 인력과 비전문인력을 구분하여 전문 기술자에 한해 영주이

민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EU 회원국

전반적으로 합의된 이민정책 방향 즉, 비 EU 회원국 출신자의 

선별적 이민을 허용하고 있으나 각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특성에 따라 고유의 이민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출처: 이창원(2017)을 재구성

[표 42] 주요국의 유사한 이민/외국인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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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주요국의 이민정책의 동향은 공통적으로 이민자  유입정

책을 취하면서도 각국의 이민자 유입 배경이나 특성 및 고유

한 이민자 편입정책에 따라 상이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 주로 고임금화, 3D업종 기피, 

저출산 현상 등의 추세에 따라 이민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거주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2006

년 536,627명, 2007년 722,686명, 2008년 891,341명 2009년  

1,106,884명, 2010년 1,139,283명, 2011년 1,265,006명, 2014년 8월 

말에는 171만 명, 2015년 19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이

규용, 2014; 이규용 외, 2015; 이삼식, 2011)

- 체류 외국인의 유형도 기존의 단순노무 분야 종사자 중심에서 

결혼이민자, 유학생, 투자가 등으로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17년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을 비자유형별로 살펴

보면, 방문취업비자(H-2) 238,880 명, 재외동포(F-4) 415,121명, 

비전문 취업비자(E-9) 279,127 명, 결혼이민(F-6) 122,523명, 

영주(F-5) 136334 명, 유학(D-2) 86,875 명임(법무부: 출입국 

통계 월보)

- 한국의 외국인 편입 정책의 경우 동화주의(결혼이주자)와 구분배

제(외국인 노동자)를 혼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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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이민/외국인 정책은 주요 외국들의 이민/

외국인 정책흐름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시사점

◯ 따라서 위와 같은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연구DB 이외에 새로 

설립 될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경우 실질적인 이민 정보서비스

와 관련된 연구 및 보고서 발간을 통한 연구DB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이민정책연구원과의 인터뷰 결과 이민정책연구원의 경우 주로 

이민정책연구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크게 외국인 도입, 

사회통합, 인권, 문화다양성, 안전 및 국제협력으로 분류가 가

능함이 확인됨. 그중 사회통합 정책은 여성정책연구원과 중복

되는 점이 있음  

◯ 그리고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 시 요청되는 정보는 이민자 

가족(가구)단위 정보 및 세금, 요금, 건강보험, 의료보험에 관

한 정보, 연도별 세입·세출에 관한 정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에 대한(NGO 등) 정보가 요청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이민정보 서비스원 설립시 요청되는 연구 DB는 

이민자 가족(가구) 단위에관한 연구, 가족(가구)단위의 세금 

및 각종 보험에 관한 장·단기추세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이

민정보서비스원의 세입·세출을 활용한 다양한 재정 및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기구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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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 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1.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협력방안
2. 기능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
3. 국제 이민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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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협력방안

□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력이 필요

해짐과 동시에 기존 조직과 새로운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이 

요구됨 

- 더불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참여자들 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 때 해결의 주요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임

◯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란 하나 혹은 그 이상

의 공공기관이 공식적인 의견일치를 추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루

어지는 집합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이해관

계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문제의 해결을 추구하

는 것을 가리킴(Ansell&Gash, 2007)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향후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기능 연계를 

통한 협력 방안, 국제 이민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필요하다고 사

료되어 아래와 같이 설명함  

1) 이민관련 데이터 거버넌스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내부 DB 센터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음

제5장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 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 202 -

○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란 통상 기업에서 사용하

는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

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다루며 프라이버시, 보안성, 데이터품

질, 관리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함(Laudon and 

Traver, 2011)

- 광의의 개념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자산 관리에 대한 

권한, 통제 및 공유된 의사 결정의 행사를 의미(Ladley, 

201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출

입국 심사, 체류 연장 등 출입국 체류 서비스 및 관련 정보들

은 향후 이민정보서비스원 내 DB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책, 지침,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함

◯ 데이터의 공유·교류를 통해 데이터 및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 수립,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및 조직 구성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도입이 필요함

◯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포괄한 국가 전체 데이터 자산 관리에 

대한 권한, 통제, 의사 결정으로 개념 정의함

◯ 공공 데이터는 물론 민간 데이터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이 필요함

◯ 이민정보서비스원에서 관리할 DB는 정보 DB 측면에서 외국

인종합지원 DB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포털(정보제공), 외국

인 민원(법무부, 고용노동부), 투자촉진(산업통상자원부)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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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DB 이관과 함께 넘겨받아 관리·운영할 수 있음

 

◯ DB (가칭)외국인종합지원 DB와 Bigdata DB의 구축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이민정보서비스원에서는 해당 데이터 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법무부, 타 부처, 타 기관과 연계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DB 거버넌스 

□ 성공적인 빅데이터 축적 및 분석,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database) 자체 보다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중요

□ 필요한 데이터 리스트를 공유하고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부처 

및 유관기관, 시스템 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임

◯ 기존 업무 방식은 소관 부처·부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

해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공유는 부족함

◯ 소관 부처·부서 및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관리에 대한 상호

간 업무 공유가 필요함

□ 데이터 분류 체계 및 업무 간 상호 호환을 위한 표준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데이터를 수집만 했던 기존 운영에 추가적

이고 보완적인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204 -

□ 향후에는 이민정보서비스원의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

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민 관련 연구기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이 요구됨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출입국 관리를    

디지털화 하도록 기대됨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현재 아날로그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데이

터들을 수집된 데이터를 디지털화 함으로써 법무부의 업무 중 

출입국 체류 관리와 관련하여 반복적인 서류 제출 작업 프로

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1996년 증가하는 출입국 건수를 관리하기 위해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시스템을 도입함

- 종이 지원서와 전자권한으로 33개의 “low risk”국적에 비자 

발급을 자동화하고 지원자의 최소한 정보만 수집해 이민관

련행정의 발전을 가져와 현재 95%의 비자신청이 전자로 처

리되고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호주의 사례를 통해 ETA 구성을 벤치마킹

하여 도입할 수 있고 기존에 법무부가 할 수 있었던 한정된 

작업을 도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2. 기능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

1) 중앙부처 차원의 업무 연계 필요에 따른 거버넌스 

□ 이민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민 정책지향도 달라지고, 이민

행정서비스도 이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관련 업무를 고유 업무영역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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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필요로 함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내에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타 부처와도 이민협력의 목

표와 틀을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정책 관련 정

보를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통계·연구

기반을 구축해야함

◯ 현행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중 법무부와 공

동 세부추진과제로 포함된 부처로는 과학기술정통부, 고용노

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행정

안전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통계청 등 9

개 부처와 3개 청이 있음

◯ 기본계획에서 이민자와 관련된 정책은 어느 한 부처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책에 내재되어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을 가능하도

록 부처 간 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강제할 방안은 없음

◯ 이에 대해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은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부처 간 세부목표에서 서로 쟁점이 잘 포

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질 매커니즘을 형성하는 

역할을 함

◯ 다양한 정책과제별 소관 다부처 및 네트워크를 [표 43]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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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5]와 같이 제시함

◯ [그림 45]와 같이 강한 연계를 필요로 하는 소관부처들과 이

민정보서비스원의 관계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필요로 함을 예

상할 수 있음

◯ 따라서 업무 연계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정책과제별 추진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정주환경  
개선

법무부,  
과기정통

부

성장지원 확대
학습,  

적응지원 
강화

교육부,  
법무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비전문직  
취업이민자 

유입∙활용 체계 
고도화

정주화  
방지 강화

법무부,  
고용부

유입단계 
검증 제도 

개선

법무부,  
고용부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추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전자민원∙생
활정보  

서비스 확충

법무부,  
여가부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

강사  역량 
강화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성장주기별∙대상특
성별  지원정책 

강화

입국초기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 확충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거주  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집중거주지
역환경개선 

법무부,  
행안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국익위해  외국인 
출입국 차단 
시스템 구축

환승관리  
강화

법무부,  
국토부

해상을 통한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법무부,  
해수부, 
해경청

관계기관 
공조 강화

법무부,  
해수부, 
해경청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

세금∙건강보
험부당이득
금  등 납부 

유도

법무부,  
경찰청

[표 43]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별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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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제3차외국인기본계획 정책과제별 정책참여기관 네트워크

  * 정책과제별 정책참여기관 공유 사업 횟수를 링크 두께로 표현함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실태조사  
및 순찰 
강화

법무부,  
경찰청

민관 협력 
활성화

법무부,  
경찰청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위기∙재난  
대응 체계 

확충

행안부,  
법무부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인권증진방
안 마련

교육부,  
법무부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공공부문  
프로그램 
강화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난민관련  
국제협력 
강화

외교부,  
법무부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기능 

고도화

위원회  
협력 증진

법무부,  
여가부

기본계획간 
연계 강화

법무부,  
여가부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이민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공무원  
교육 강화

법무부,  
행안부

이민관련 연구기반 
강화

통계기반  
구축

법무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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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 전문연구기관과의 거버넌스

□ 이민자 증가에 따른 밀집지역 관리, 불법체류 다발 지역업종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유관 부처, 이민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국내 및 국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유

학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임

◯ 이민정책은 관련 분야가 많은 특성상 정책 유형 및 정책 대

상별로 소관 부처가 다양함으로 정책 대상별 및 정책 유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이민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한 정책대상자로 부각이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던 경우가 존재함

◯ 국내 및 국외 교육기관과의 유학생DB를 공유함으로써 해외유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유학생정보시스템(FIMS)를 통해 학교

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이민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에 대한 협

력을 할 수 있음

    

◯ 현재 이민관련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서 이민관련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이민정보서

비스원의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어, 이민정보서비스원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를 활용하여 연구기관에서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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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고, 연구결과를 한

시적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민정보서비스원과 연구기관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발표할 수 있음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대민 홍보

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됨

3. 국제 이민 거버넌스 네트워크 강화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이민관련 전문 국제기구와 실무적 협력이 

필요함

◯ 이민환경 변화에 따라 이민대상자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정책대상자로 부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민대상자의 국가와 협력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은 국제정치 속에서 국제이민협력 

도약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음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현재 법무부 및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다양한 방식으로 국

제이민 논의를 협력해오고 있음

◯ 추진되는 국제이주 관련 다양한 연구 및 교육, 국제협력 활동

을 통해서 국제적인 이민동향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작업을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유엔난민기구(Office of the United Nation High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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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fugee, UNHCR)는 난민 관련 국제회의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주로 주관하는데 기존에는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그동안 법무부가 노력해 온 이주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 협력을 함께 함

으로써 국제 이민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을것으

로 기대됨 

□ 국제이민협력을 위해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해야함

◯ 이민협력은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으로 크게 구분되며, 양자 협

력은 주로 정보 및 인적교류와 정책 공조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이 주가 되어옴

◯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 이민당국의 공무

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가 많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

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양자 협력 관계에 있는 이민당국

의 공무원들에게 정보역량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외국인정책 관련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통계·연구기반을 구

축하고, 이민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이민정보서

비스원의 기능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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